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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시대, ESG로 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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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멸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방 도시와 농산어촌에서는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고, 병원은 멀어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공동체의 연결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결국 혁신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투자 위축을 낳으며, 지역을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습니

다. 그리고 이 현상은 더 이상 일부 낙후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촌을 넘어 중소도시에서도

뚜렷하게 목도되는 현실입니다.

지방소멸은 수도권 과밀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키우며 세대 간 불균형을 확대합니다. 그 끝은

결국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

니다.

“지금의 지방소멸 대응은 과연 지속가능한 해법인가?”

“단기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해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불러온 지방소멸의 현실입니다. 이는 단지 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존속, 공동체의 유지, 나아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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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소멸 대응과 ESG는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

그 해답을 ESG에서 찾고자 합니다. ESG는 더 이상 기업만의 경영전략이 아닙니다. 이제 ESG는 사

회 전체가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새로운 언어이자 실행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E). 지역은 지속가능성의 최후 보루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생태 보전의 중요한 역할을 지방에서 해낼 것

이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산림·농촌·해양은 국가 탄소흡수원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처

럼 지방이 소멸한다는 것은 지역의 환경 공백을 넘어서 국가의 환경 공백을 뜻합니다.

환경(E)은 지방이 살아야 완성

둘째, 사회(S). 인구·돌봄·공동체의 문제는 ESG의 핵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돌봄·의료·주거·교육 접근성은 지역에서

체감되는 삶의 조건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붕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사회(S) 영역의 실패를 의미

셋째, 거버넌스(G).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은 중앙정부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

체, 지역기업, 주민,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다층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ESG가 강

조하는 책임성·참여·투명성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지방은 ESG 거버넌스(G)의 실험장이자 핵심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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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소멸 시대, ESG는 ‘정책 브랜드’가 아니라 ‘실행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SG를 구호나 보고서용 개념으로 인식하는 흐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에서 ESG는 ‘붙이는 라벨’이 아니라 ‘정책을 작동시키는 프레임’이어야 합니다. 

첫째, 지방정책을 ESG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개별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 동시에 고민

해야 합니다. ESG 관점에서 사업이나 정책을 뜯어보고 지속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발굴

즉, “어떤 사업이 지속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정책으로 전환

둘째, 지역 단위의 ESG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ESG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 금융과 연계한 ESG 투자를 확대하

며, 공공기관이 지역 ESG를 선도해야 합니다.

지방을 ‘비용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와 혁신의 공간’으로 바꾸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지속가능성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기 인구 유입이 아니라 이주와 정주의 지속성을 보아야 합니다. 행사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회

복력을 보아야 합니다. 건물 신축이 아니라 삶의 질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ESG가 요구하는 성과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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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의 미래는 ESG의 미래이며, ESG의 미래는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소멸은 분명 피해야 할 위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명제와 도구가 바로 ESG입니다.

지방을 살리는 일은 ESG를 실현하는 일이며, ESG를 제대로 실현하는 길은 지방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지방을 중심으로 어떻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할 것인가?”

그 답을 ESG라는 프레임 속에서, 그리고 지역이라는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갈 때입니다.





2025. 12. 24 

송 우 경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정책실 선임연구위원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III. 국가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회복



헌법: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1

지방자치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

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함.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설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함.

균형발전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

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제122조)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

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

무를 부과

(123조 제2항) 국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육성의무를 짐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관련 용어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3)->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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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역간 발전 기회균등 촉진, 지역 발전역량을 증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의 강화

(이명박정부: 지역발전)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해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지역간 발전 기회균등 촉진,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

(이재명정부: 국가균형성장/개정안) 지역간 성장 기회균등과 성장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자립적 성장역량 증진과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구현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경제성장률 하락과 인구(출산율)감소

3
자료: 중앙일보 (2025.5)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권역별 잠재성장률과 광공업생산 증가율

4
자료: 산업연구원 (2024)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수도권 집중 현상

5

수도권 역전 현상: 2015년 GRDP(생산), 2017년 일자리, 2019년 인구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비수도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6

2021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10조 소멸기금 조성 및 매년 1조 기금 지원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저성장과 불균형 극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7

국가와 지역이 함께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전환 필요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2025.6)

8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국정목표와 123대 국정과제(2025.8)

9

I. 국가균형성장의 대두 배경



5극 3특: 공간구조

10

5극(수도권, 충청권, 서남권, 대경권, 동남권) + 3특(전북, 강원, 제주)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5극 3특: 비전, 목표, 전략

11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5극 3특: 제도적 기반

12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주요 전환 내용(1)

13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주요 전환 내용(2)

14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5극 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15

5극 3특 성장엔진(신산업) 선정/육성

- 5+3 권역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성장엔진을 중앙+지방 협력으로 선정

- 5종(인재양성, 규제완화, 혁신R&D/인프라, 재정지원, 펀드) 패키지 지원

- 초광역특별협약으로 패키지 지원 제도화 및 지투 보조금 규모/한도 확대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공정혁신 지원, 지역산업 AX 생태계 강화

- 중소 중견기업 사업재편 지원, 권역단위 관광 인프라/콘텐츠 지원사업 연계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5극 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16

균형성장 뒷받침하는 지역인재 양성

-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및 RISE 체계 개편

-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기술인재/지역특화실무 tow track 인력양성

- 지역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취업+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5극 3특 산+학+연 혁신성장 거점 조성

- 5극 3특 권역내 산학연 혁신성장거점도시(직-주-락) 조성

- 혁신성장거점도시와 여타 거점 도시간 네트워크로 연계성 강화

- 부처별 유사 거점조성 지원사업의 평가 및 재설계

지역 투자자본 조성 및 금융지원체계 구축

- 국민성장펀드(150조원) 조성 및 벤처투자시장 확대(40조원)

- 지역성장펀드 조성 및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립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5극 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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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설계

- 제5차 국토계획 수정계획(26-40년) 수립,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5극 3특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 및 연결성 강화

- 계획/투자/운영 일원화를 위한 권역별 교통체계 정비, 통합 환승체계 강화

- 생활권 연계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철도+도로망 구축으로 연결성 강화

주거/의료/복지 등 통합 연계망 강화

- 지역 주거/문화/교육/공공의료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K-농산어촌 조성

- 농어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추진

-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육성

- 지역 재생프로젝트, 청년 농어업인재 양성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5극 3특: 행정기반

18

5극 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실행력 제고

-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운영, 범정부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초광역특별협약추진체 구성

특별자치단체(예: 충청광역연합) 권한 강화 및 지역주도의 출범 지원

- 실질적 5극 3특 정책 추진을 위한 특별자치단체 구성 지원

통합공모 등 공모제도 개선

- 복합타운(주거+일자리+생활 SOC) 등 다부처 협력사업에 통합공모 도입

5극 3특 권역별 맞춤형 권한 이양 촉진

- 5극 3특이 발전전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맞춤형 권한이양 확대

*  광역교통 등 종합계획, 권역단위 지원사무 발굴 및 일괄이양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5극 3특: 재정기반

19

지방시대위원회의 재정 권한 확대

- 위원회 예산 사전조정권 강화 및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 도입

5극 3특 재정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역자율계정, 초광역특별계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확대

- 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자율계정 25년 3.8조원 -> 26년 10.6조원

지방우대 정책 추진

- 지역발전정도에 따른 재정지원 우대 방안 추진으로 삶의 질 격차 완화

초광역특별협약으로 권역별 패키지 정책 지원

- 협약을 통한 패키지 정책지원으로 5극3특 성장엔진의 효율적 지원/육성

- 협약 내용은 5극 3특 성장엔진 및 성장 패키지(규제, 혁신, 금융, 인재, 재정)

II.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주요 내용



총요소생산성 및 요소투입 증가율(2021년 기준)

20

III. 국가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회복

자료: 산업연구원 (2023)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생산요소투입 증가율 변화

21
자료: 산업연구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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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 진단

22

광역권
총합

지수

부문별지수

창출

성

활용

성

연계

성

수용

성

전국 0.6128 0.6373 0.5960 0.4463 0.7717 

충청권 0.6083 0.7596 0.5526 0.5186 0.6024 

광주

전남
0.4642 0.2515 0.3465 0.6425 0.6161 

대구

경북
0.4996 0.3654 0.4360 0.6972 0.4996 

부울경 0.4415 0.3620 0.3978 0.5271 0.4790 

자료: 산업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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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정책의 검토: MB정부 5+2 광역경제권

23

5대 광역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2대 특별권(강원, 제주)

- 광역권 선도산업 + 광역권 거점대학(선도산업 인력양성) + 30대 SOC

시사점 : 정책 지속성, 법부처 지원체계, 혁신생태계, 지역 수용성,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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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value chain 강화

24

초광역 성장엔진(신산업) 선정(26년 상반기)을 위한 검토 분야

- (예시) 충청권 성장엔진 : AX 전자부품, 첨단바이오헬스, 

친환경 지능형 모빌리티, 고성능 이차전지 소재/셀, AI 첨단방산

초광역 성장엔진(신산업) 선정 과정에서 고려사항

- 국가 첨단산업 투자분야와 일치, 신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

지역 혁신역량 최대 활용 분야, 지역발전의 거점형성 가능성 등

초광역 성장엔진+시도 전략산업+시군 특화산업 연계로“모두의 성장”유도

- 초광역 성장엔진의 value chain 강화(소재-부품-모듈-시스템/완제품)

- 성장엔진(초광역)-전략산업(시도)-특화산업(시군) 연계로 역내 시너지 확대

* (예시) 논산 국방산업: 국방과학연구소(ADD), 풍산 FNS 등을 충청권 AI 첨단방산과 연계 육성

* (예시) 제천 한방/천연물 산업, 영동 일라이트(ILLITE) 산업: 충청권 첨단바이오헬스와 연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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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혁신생태계 걸림돌 보완과 활성화

25

초광역 혁신 창출 – 연계 – 활용의 미비점(약점) 보완

- 창출된 혁신(신기술)의 활용(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계” 활동 강화

- TLO 역할 강화와 기술이전거래 촉진,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초광역 인력 양성 – 취업/창업 – 정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초광역 성장엔진/전략산업/특화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역내 정착 확대

- 산학연 협력으로 현장 실무형/고급 연구형/재직자 대상의 전주기 교육

* 특성화 고등학교 + 대학 + 대학원 + 연구소 + 기업 간 충청권 인력 양성/공유 협업체계 구축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용수 인프라에 대한 초광역 차원 협력

- 첨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력 및 용수에 대한 시도간 협력 및 대응

- 전력 지산지소 시스템(분산에너지 특구) 구축 및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

* CCU 산업: 단양 시멘트 CO2+ 타 지역 그린 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 그린 메탄올 생산

* 울산 AI데이터 센터(7조, AWS+SK, 100MW), 해남 데이터 센터(10조, SK+온픈 AI+삼성

SDS, 1GW)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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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협력의 공감대와 추진체계 구축

26

초광역 연대와 협력, 상생발전의 공감대 확산

- 초광역권 구성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 상생발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지방소멸 및 성장률 하락 등 복합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 공유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위상 및 역할 확대

- 부처 권한 이양 및 특례 확대, 광역업무 및 재정 확대 등 선도적 지원

- 보충성 원리에 기반한 광역시도와 충청광역연합의 상생발전 경로 모색

초광역 특별협약의 선도적 추진 및 주민 체감형 성과 창출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초광역 특별협약 추진

-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교류/소통/참여 확대 및 체감형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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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을 위한 혁신과 열정의 발현

27

지자체 변혁 의지: TOYOTA시

- 1938년(고로모정, 양잠지역/자동차공장 유치), 1958년 도요타시로 개칭,

1970-80년대(세계적 자동차 거점), 2000년대(Woven 미래도시 추진)  

기업 열정: (주)그린광학(반도체, 전자, 방산, 우주 등) 

- 1999년 오창 설립, 2025년 11월 17일 코스탁 상장

- 국내 유일 초정밀 광학 부품/시스템 전 공정 수행

대학 혁신: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 무에서 유를 만든 연세대(원주) 의공학부 윤영로 교수

- 리더 열정과 지역 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연구소 개척 정신: Huawei 연구단지

- 1987년 설립, 스마트폰, AI, 전기차로 사업 영역 확대

- 연구단지:상해 인근 칭푸, 1.6㎢, 2.4만명 연구인력, 매력적 연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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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5극 3특 전략, 균형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가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 원장)

1. 문제 인식: 수도권 일극체제의 한계와 ‘균형성장’의 재정의

한국 사회는 저성장 고착화,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음. 그간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주로 시·도 단위 분산과 재정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수도권 집중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거나 비수도권의 자생적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왔음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균형성장을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권역 단위의 전략적 집중과 성장으로 재정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의 
의의가 있음

2. 5극 3특 전략의 핵심 구상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충청권·서남권·대경권·동남권의 5대 초광역 성장축과 
전북·강원·제주의 3대 특별자치권역을 중심으로 국토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구상
핵심은 ▲권역별 성장엔진(첨단·전략산업) 육성 ▲교통·생활권 연계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자치분권 기반의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이는 기존의 중앙 주도·개별 사업 나열식 정책에서 벗어나, 패키지 지원과 
상향식(Bottom-up) 기획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3.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① 성장 거점의 다핵화와 지역경제 회복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을 대체할 수 있는 복수의 성장 거점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려는 시도
권역별로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재·R&D·규제·재정·금융을 묶은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 내부에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도록 설계
이는 단순한 이전·분산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투자·일자리·혁신이 선순환하는 



성장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② 연결과 확산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권역별 60분 교통체계 구축, 광역 철도·도로망 확충, 생활 SOC 연계는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
특히, 의료·돌봄·교육·주거를 포함한 생활권 통합 접근은, 청년과 중장년층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여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사회 유지에 긍정적 영향 기대

③ 혁신생태계의 권역화
산학연 혁신거점 도시 조성, 대학·연구기관·기업 간 연계를 통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강화는 지역경제의 생산성 회복을 뒷받침
그간 지역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연계·활용(사업화)’ 문제를 초광역 단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④ 거버넌스·재정체계의 전환
초광역 추진협의체, 특별계정 신설, 포괄보조금 확대 등은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특히 재정의 흐름을 권역 전략과 연동시키려는 시도는, 균형성장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줌

4. 한계와 보완이 필요한 쟁점

① 권역 내부의 ‘2차 격차’ 위험
5극 중심의 집중 전략은 권역 외 지역뿐 아니라, 권역 내부의 중소도시·농촌을 
주변화시킬 위험 내포
성장의 성과가 권역 거점도시에만 집중될 경우, 체감되는 균형성장은 약화될 수 있음
→ 보완 필요: 권역 투자 중 일정 비율을 시·군 단위 생활성과(일자리, 돌봄, 의료, 

주거)로 연결하는 권역 내 배분 원칙의 제도화가 필요

② 성장엔진 선정의 정치화·중복 투자 가능성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과정이 정치적 고려나 기존 산업의 단순 반복으로 흐를 경우,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과 충돌하거나 중복 투자를 낳을 수 있음
→ 보완 필요: 객관적 지표 기반의 선정 기준 공개와 함께, 탈락·비선정 지역을 위한 

산업 전환·고도화 지원 패키지 병행 필요



③ ‘연계·활용’ 병목의 구조적 한계
혁신은 창출보다 활용(사업화)에서 성과가 갈리나, 많은 지역은 여전히 
기업·대학·연구기관 간 연계 역량이 취약
→ 보완 필요: 초광역 단위 TLO, 지역성장펀드, 공공조달·실증시장 연계를 통해 초기 

시장을 국가가 열어주는 역할이 강화 필요

④ 인재 정착 문제
인재 양성과 공급만으로는 지역에 사람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임금, 커리어 전망, 
주거·교육·돌봄 여건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양성 후 유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큼
→ 보완 필요: 기업 지원 정책과 정주 인센티브를 결합한 인재 정착 패키지 필요

⑤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병목
첨단산업 육성의 현실적 제약은 전력·용수·환경 수용성 강화가 필요
→ 보완 필요: 성장엔진 선정 단계에서 에너지·자원 수용성에 대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

⑥ 정책 지속성과 지역 수용성
과거 광역경제권 정책의 한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약화된 지속성
→ 보완 필요: 법제화, 재정제도,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정권을 넘어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프레임 구축

5. ‘성장하는 균형’으로 완성

5극 3특 전략은 저성장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이나 그 성패는 거점 육성 그 자체가 아니라,
① 권역 내부의 삶의 질 개선,
② 산업의 실제 성과 창출,
③ 인재의 정착,
④ 지속 가능한 제도화에 달려 있음

결국 5극 3특 전략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성과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제도와 실행으로 채울 때, 5극 3특 전략은 국토균형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음



5극 3특 균형성장과 지역경제 회복 토론문

                                              토론: 신동애1)

한국은 국토 공간계획을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거점 중심의 지역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지역정책은 특정 산업과 부가가치의 집중을 통해 인구, 자본, 
지식‧정보의 이동을 가속화하였고, 그 결과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조성 등 
공간적 분산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윤석열 정부의 4+3 초광역권, 
이재명 정부의 5극3특과 같은 광역권 거점 개발정책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각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인구 감소, 비수도권 인구 유출 확대, 일자리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 불균형은 여전히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실효성의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균형정책의 대상이 비수도권에 
국한되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호 연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비수도권의 인구 이동, 경제활동, 사회 인프라는 수도권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의 발전은 수도권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지역균형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변 개발 규제, 개발이익 공유제, 에너지 수급‧복지‧교육‧농업 등 기능별 
수도권–비수도권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정책 수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균형정책이 중앙정부의 획일적 사업 설계와 정권 교체에 따른 단기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 역시 중요한 제약 요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이용, 
산업 인허가 등 핵심 영역에서 권한이 제한적이며, 특별교부금과 각종 보조금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로 인해 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디지털 기술, 이동수단, 일자리 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개념과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정주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실제 경제‧사회적 활동권을 
반영하는 광역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대기업 중심의 

1) 일본 키타큐슈대학교 정책과학과 교수 shinae@kitakyu-u.ac.jp,sdongae@gmail.com



지역개발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성장론에도 반영되어, 거점 성장 중심의 국토 

이용 정책이 지역 내부의 자생적 순환 구조 및 생활권 기반 거버넌스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 :
생활인구 기반 지역성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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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의 재정의 : 

인구 감소가 아니라 작동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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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의 재정의 : 

인구 감소가 아니라 작동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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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기의 재정의: 
인구 감소가 아니라 작동성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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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전환: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 정책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에서 생활인구로 확장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지역을 이용하며 수요·부담·기여를 발생시키는 인구의 총체이며, 다음 네 범주로
구성된다.

• RP:주민등록인구

• AP: 체류 인구(관광·의료·교육·출장·계절체류)

• MP: 이동인구(통근·통학)

• DP: 이중·디지털 인구(원격근무·이중거주·세컨드하우스)

• 이 기준 전환은 그동안 정책에서 보이지 않던 실제 이용 인구를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전
환이다

5



K-Region 기본구상

생활인구 기반 지역경제성장 실행 모델

• 개념(Concept): K-Region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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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gion 기본구상: 기능적 공간 실행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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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Principles): 

K-Region이 지향하는 5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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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Strategy): K-Region 4대 전략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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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Key Tasks): 

K-Region 실현을 위한 6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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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gion과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연계 구조

11



전략 위계 구조(Strategy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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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이 가진 구조적 한계와

K-Region의 보완 역할

13



RIBs 기본구상: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산업·혁신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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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s 기본구상: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산업·혁신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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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s 전략의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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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s 전략의 4대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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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s 전략의 핵심 원칙 (5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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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s 전략의 6대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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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gion·5극3특과의 전략적 연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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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gion × RIBs 연계전략

연계의 기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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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역 전략 위계

22



연계의 핵심 논리 : “수요 기반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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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gion × RIBs 지역경제성장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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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원특별자치도인가

― 3특의 전략적 위상과 실증의 필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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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적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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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와 확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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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와 확산 로드맵

• 지역경제회복의핵심은인구를붙잡는것이아니라,
    지역을다시작동하게만드는것이다.

• K-Region × RIBs는국가균형성장을선언이아니라
   실행체계로전환하는정책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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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와 확산 로드맵

향후 연구는
인구 중심 지역정책에서 작동성 중심 지역경제 연구로의 전환을
이론·데이터·제도·정책 실험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확장

K-Region × RIBs 모델은
그 출발점이자,
인구 감소 시대 지역경제 연구의 새로운 표준 프레임이 될 수 있음

29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 : 생활인구 기반 K-Region × RIBs 지역경제성장 모델 
토론문

한광식(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

○ 이 발제 원고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발표자가 제안하신 <생활인구 기반 K-Region × RIBs 지역경제성장 모델>은 
지역발전과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5극3특을 중심으로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발표자가 제안하신 K-Region은 생활인구를 공간 단위로 구현한 개념임 

○ (발표자 제안배경) K-Region의 핵심은 경계 설정이 아니라 작동성 회복이며, 
지역을 행정구역의 집합이 아니라 기능과 흐름이 결합된 시스템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생활서비스(생활권), 일자리와 소비(경제권), 접근성과 연결(이동권)의 흐름이 

○ 생활인구(인구감소지역특별법 제2조제2호)의 개념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을 말함
① 주민등록인구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체류인구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지역을 방문
하여 체류하는 사람(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③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또는 「재외동포법」 제6
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23.1.1. 시행),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23.5.18.)

 - 제1장 지역경제 위기의 재정의 : 인구 감소에서 지역 작동성 약화로
 - 제2장 생활인구와 K-Region 기준·공간·평가의 전환 
 - 제3장 K-Region × RIBs 지역경제 활력 생성 메커니즘과 실행 도구
 - 제4장 강원특별자치도 적용 전략과 제도화 로드맵 : 강원을 5극3특 실행 플랫폼으로
 - 제5장 결론 : 균형성장의 실행 언어로서 K-Region × RIBs



약화되면서 지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지역 작동성 약화에 있다는 점 
-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과제는 인구를 직접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작동성을 회복하는 정책 전환에 있음 
- 이를 위해 정책의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인구는 RP(주민등록 인구), AP(체류 인구 : 관광·의료·교육·출장·계절체류), 

MP(이동 인구 : 통근·통학), DP(이중·디지털 인구 : 
원격근무·이중거주·세컨드하우스)를 포함함

- 공공서비스·SOC·재정 배분이 지역의 실제 이용구조 반영이 필요함

○ K-Region 위에 RIBs(Research–Industry–Business–system) 전략을 결합하여 
흐름을 가치로 전환하는 성장 메커니즘을 제시함 
- K-Region이 생활인구·이동·체류·소비라는 흐름을 복원한다면, RIBs는 이를 산업 
혁신, 투자와 기반시설, 인재 순환, 제도·특례로 전환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축적되어 성장으로 재생산되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전략임 

○ 요약하면, 지역경제 활력을 흐름(K-Region) → 가치화(RIBs) → 
성장·확산(투자·제도화)의 연쇄 구조로 작동시키겠다는 전략임
- 발표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데이터→진단→설계→집행→환류>의 순환 
실행체계를 제시하고, 핵심정책 수단을 8종 통합 툴킷으로 제시함
- 생활인구 데이터 플랫폼(KR-PDP)과 작동성 지표(KAI)를 통해 이용구조와 병목을 
진단하고, 
- 생활권 서비스 디자인(KR-SD)과 성장형 균형재정(KR-BB)을 통해 서비스·재정 
기준을 전환하고, 
- 산업·혁신 매핑(RI-Map), 투자·인프라 패키지(I-Pact), 인재 순환 루프(B-Loop), 
제도·거버넌스 룰셋(s-Rule)을 결합함으로써, 지역 정책을 개별 보조사업의 나열이 
아닌 운영 가능한 성장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제안임

○ 발표자는 K-Region × RIBs 모델을 실증·확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 
적용하여 제시함
⇒ 발표자가 제안하신 생활인구 기반 K-Region × RIBs 모델은 충분한 실증·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를 위해, 3특에 우선 적용하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4극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50.7%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한 이후, 해마다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음. 2015년 1.24명이던 출산율이 2024년에는 0.75명으로 크게 
줄었고, 앞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계속 적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음

○ 생산·고용·기업 등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생산성 저하와 
성장동력 상실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구상이 바로 ‘5극3특’임. 5극3특은 5개의 초광역 
성장거점(5극)과 3개의 특화지역(3특)을 설정해 국가 성장을 다핵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임 

○ 5극3특 전략은 충분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170만 명에 불과해 현 체계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고, 대한민국 1000대 기업의 74.3%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있으며, 청년인구의 연평균 5.6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분명한 것은 정책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연계·조정·통합을 기반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음



중간지원조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이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박엄용(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 센터장)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는 마을만들기 · 전통시장 · 관광 · 도시재생 · 농촌협약을 통합해 
운영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키우고 지역 내 소비 · 관광 · 투자를 늘리는 구조를 만든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앞으로는 ‘경제 관점의 중간지원’ 기능을 더 
강화해 공동체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설계·관리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1. 센터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
 주민조직의 양적·질적 성장: 마을만들기 11년, 영동군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 
리더교육·워크숍·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각 마을의 추진위원회·협의회가 생기고, 이들이 
스스로 기획·운영·협력하는 수준까지 성장하게 만들었다.​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개별 마을을 넘는 협의회, 상인조직, 축제·거점 운영조직 
등이 서로 연결되면서 ‘마을–시장–축제–관광’이 연결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는 상시적인 정보공유·공동대응이 가능한 기반이 된다.​

2. 센터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시장·장터 활성화와 매출 증대: 토요장터·전통시장 다목적광장·문화공연·체험부스 등 
프로그램은 주민·관광객의 유입을 늘리고, 상인·청년팀이 참여하는 장터 운영을 통해 
상권의 체류시간과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관광·축제와 상권 연계: 힐링타운 광장·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등 관광거점이 
전통시장·골목상권과 연계되면서, 축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숙박·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고 민간투자·창업 수요를 촉진했다.​



3.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중요성
 정책·사업의 통합 조정: 마을만들기–도시재생–농촌협약–시장활성화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전략과 로드맵 속에서 조정되도록 하는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산·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시너지를 키웠다.​

 역량·조직·공간의 선순환: 교육·컨설팅(역량) → 마을·상인조직(조직) → 
광장·시장·관광지(공간) → 축제·장터·프로그램(콘텐츠) → 소득·일자리(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설계·관리하는 행위자가 바로 센터이기 때문에, 센터의 존재 
자체가 지역발전 인프라로 작동한다.​​

4. 앞으로 더 신경 써야 할 기능과 역할
 1) 경제모델 설계·재무컨설팅 강화
 마을·시장·축제 사업마다 수익구조, 비용 구조, 재투자 구조를 함께 설계해 주고, 
3~5년 단위의 사업·재무 계획을 주민조직과 공동 작성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회계·세무·법인 운영, 사업 다각화(체험·관광·온라인 판매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가 ‘사업자’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2) 소상공인·사회적경제와의 연계 심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 청년창업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 공동브랜드·공동마케팅·공동배송 등 협업모델을 발굴·지원하는 전담 
기능이 중요해진다.​
 중기부 협업활성화, 골목경제 회복지원 등 외부 재원을 적극 연계해 마을·상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프로젝트(로컬푸드, 로컬투어, 배달·플랫폼 등)를 패키지로 
묶어내야 한다.​

 3) 디지털·플랫폼 역량 지원
라이브커머스, 지역 배달·예약 플랫폼, 상권 통합 홍보채널 등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상인·주민에게 실습 중심 교육·코칭을 제공해 온라인 매출과 
오프라인 방문을 동시에 촉진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 상권·관광 분석(방문자 수, 매출 추이, 프로그램별 효과)을 도입해, 사업 
성과를 수치로 보여주고 이를 토대로 정책·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데이터 컨설턴트’ 
역할도 요구된다.​

 4) 장기 거버넌스와 세대·계층 포괄
 마을협의회·시장조직·축제위원회 등 기존 조직이 리더 교체·세대교류·청년·돌봄·문화 



주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정관·규약·회의 문화 개선과 세대 간 멘토링 구조를 
설계·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청년·여성·돌봄·이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경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일자리, 체험, 교육)을 설계해, 공동체가 사회적 포용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영동군지역활성화센터는 이미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잇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 설계”와 
“소상공인·사회적경제·디지털 전환을 매개로 한 상권·관광 고도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경제 회복의 중심축 : 생활인구 기반 K-Region × RIBs 지역경제성장 모델

원광희(청주시정연구원 원장)

1. 발제문의 평가

① 문제 인식의 전환이 설득력 높음
본 발제의 가장 큰 강점은 지역 위기의 원인을 ‘인구 감소’가 아닌 ‘지역 작동성 
약화’로 재정의했다는 점임. 이는 그동안 반복되어 온 전입 인센티브, 정주 여건 개선 
중심 정책이 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를 명확히 설명함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생활·경제의 연결이 끊어질 때 
작동을 멈추고, 그 결과로 인구 감소가 가시화된다는 진단은 정책 방향 전환의 
타당성을 제공함

② 생활인구 기준은 정책 현실을 정확히 반영
정주인구(RP)에 더해 체류(AP), 이동(MP), 이중·디지털(DP)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은 오늘날 지역 이용 구조를 가장 현실적으로 나타냄
특히 관광, 의료, 교육, 군 관련 인구처럼 재정 부담과 서비스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정책에서 보이지 않던 인구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재정·서비스·SOC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

③ K-Region은 행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천적 공간 개념
K-Region을 행정구역이 아닌 생활권·경제권·이동권이 중첩되는 기능적 공간으로 
설정한 점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실행 공백을 메우는 핵심 장치로 평가
이는 시·군 간 경쟁을 완화하고, 기능적 분업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어디에 
사는가’보다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

④ RIBs 결합은 ‘유지’를 ‘성장’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장치
K-Region이 흐름을 복원하는 장치라면, RIBs는 그 흐름을 산업·투자·인재·제도라는 
가치로 전환하는 성장 엔진
특히 산업·인재·인프라·제도를 개별 사업이 아닌 패키지형 성장 시스템으로 묶은 



점은, 기존 지역정책의 단절성과 파편성을 극복하는 실천적 해법으로 평가

⑤ 강원특별자치도 적용 전략은 현실성과 확산성을 동시 달성 
강원을 단일한 ‘소멸 지역’이 아니라, 복수의 K-Region이 중첩된 실험 플랫폼으로 
설정한 점은 매우 전략적
수도권 연계형, 동해안 체류형, 폐광 전환형, 접경 기능형 등 유형별 전략은 향후 
제주·전북 등 다른 3특 지역, 나아가 5극 권역 내부로의 확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줌

2. 보완이 필요한 부분

① 생활인구의 “질적 지표” 보완
현재 모델은 생활인구의 규모와 흐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향후에는 
체류 시간의 질(체류 목적, 소비 성격)
지역 내 관계 형성 수준(재방문율, 반복 이용)
지역 기여도(지역 소비·고용 연계도)
등을 반영한 생활인구 질적 지표를 단계적으로 결합할 필요

② K-Region 간 연계 전략의 명시화
개별 K-Region 설계는 충분히 제시되었으나,
인접 K-Region 간 기능 연계 시나리오
역할 분담형 산업·서비스 네트워크
를 명시하면, 단일 지역 성과를 넘어 권역 내부 시너지 모델로 확장 가능

③ 민간 주도 RIBs 참여 구조 강화
RIBs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공 주도 설계 이후
민간 기업·투자자의 공동 설계 참여
지역 금융기관·연기금과 연계한 장기 투자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 
이는 실질적인 투자형 재정 모델로 정착시키는 핵심 조건

④ 중소도시·농산어촌 맞춤형 경량 모델 제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인프라·산업 기반을 갖추기는 어려움
따라서
소규모 K-Region을 위한 경량형 KAI 지표
최소 실행 단위의 RIBs Lite 패키지를 별도로 제시하면, 



정책 확산 속도와 수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임

⑤ 주민 체감형 성과 지표의 병행
작동성·성장 지표와 함께
의료 접근 시간
이동 편의 체감도
생활 서비스 만족도 같은 주민 체감 지표를 병행하면, 모델의 정치·사회적 수용성 
강화 가능

3. 종합 평가

생활인구 기반 K-Region × RIBs 모델은
인구 감소 시대에도 작동 가능한 지역경제 회복 프레임을 제시했고,
국가균형성장을 선언이 아닌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실증–표준화–확산의 경로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정책적·학술적 의의를 가짐
향후 제시한 보완 전략이 결합된다면, 본 모델은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사례 :
       대전 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2025. 12. 24 (수) 15:00~16:00

1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연구실장 한순금



목차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근거와 방향

2.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 및 주요 사업 검토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4.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근거1

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29조 등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15조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계획 점검, 지표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전략, 추진계획 점검, 평가보고서 보고

숙의공론장

숙의공론장

숙의공론장

목표연도 20년
(재검토 5년)

5년

수시

2년

추진계획 실행 (계획, 조례) 지속가능성 검토 정책자문 실천사업, 교육 등

재검토, 
정비

수립, 이행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근거와 방향



1 2) 기본전략 수립 방향

유엔, 국가, 광역(대전) SDGs 

등 관련 상위 계획 고려

도시계획을 포함한 중장기계

획 연계

지역규모, 인구분포, 주요산

업, 생태자원 등 특성을 고

려한 목표 설정

목표-세부목표-지표 수립

추진계획 구체화

현황분석/목표/기본전략/추

진계획 간 통일성 고려

01
관련계획 연계

02
지역특성 반영

03
기본전략 수립

04
구민참여 및 의견수렴

05
지속가능한 환류체계

구민,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
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워크숍 실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마련

계획의 효과성과 지속성 확
보

계획기간 동안 사업성과 검
토 및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인 프로세스 명기 

4

1.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근거와 방향



1) 분야별 계획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관계2

5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공간계획과, 사회․환경․경제 분야 관련 계획들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로서의 역할

2.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 및 주요 사업 검토



2) 민선 8기 공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관성2

 대전 중구는  ‘기분좋은 변화,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위하여 구정 5대 분야 12개 사업을 제시함

6

2.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관련 계획 및 주요 사업 검토



1) 주민참여의 필요성3

7

민주적 정당성

•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 → 정책 신뢰도 제고

•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참여 요구

• 지속가능발전 = 주민 삶의 질과 

직결

현장성·실효성 확보

• 지역 주민이 생활 속 문제와 

경험을 가장 잘 인지

• 행정이 놓치기 쉬운 

세부적 과제 발굴 가능

• 전략의 현장 적용성 강화

공동책임 의식

• 지속가능발전은 

정부·기업·주민 모두의 과제

•  주민 참여 

→ 정책 수용성 & 협력 강화

• “함께 만든 전략 = 함께 지켜낼 

전략”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8

4단계 주민의견수렴 과정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3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9

1단계: 설문조사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3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조사의
목적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의견 반영01

지속가능성 관련 지역 현황 및 문제점 도출02

정책 수요 파악03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 대전 중구 주민, 공무원 조사 대상

조사 기간

▪ 온라인 설문조사조사 방법론

▪ 무작위 추출(대전시 중구 마을공동체, 기관·단체, 주민자치회, SNS 등 홍보)표본 추출 방법

1단계) 설문조사 : 조사 설계3

10

▪ 2025. 4. 21. ~ 5. 7.

응답자 ▪ 중구 주민 348명 (신뢰수준90%, 표본오차±4.4)

구분 내용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지도 지속가능발전과 SDGs에 대한 인지도

대전시 중구의 지난 10년의 평가
기후위기대응, 지역경제, 평생학습, 포용사회, 시민-행정의 

협력

대전시 중구의 중요 정책 현안
환경분야, 사회분야, 경제분야, 주민의 정책참여, 제도적 기

반

대전시 중구 10년후의 이미지 대전시 중구의 10년 후, 2035년의 기대와 희망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거주지, 직업, 거주기간

주요 조사내용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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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주민공론장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3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2단계) 주민공론장  결과 – 1 : 키워드별 제안 내용2

12

키워드 제안 내용

불평등 심화 • 소득 양극화, 청년 유출, 고령화, 빈집 증가 등의 문제로 삶의 질과 기회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민

들이 인식

과도한 소비집착 • 배달 문화 확산과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식

• 자원 낭비와 과소비에 대한 우려는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 순환경제 시스템, 녹색생활 실천 유도 등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조성의 수요가 있음

안전과 건강 위협 • 중구는 많은 교통량과 주차 문제로 교통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고령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해 건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

• 교통·주차 환경 개선과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필요, 폭염 등 이상기후 대응, 기후적응형 주거, 보

행자 안전 등 지역 맞춤형 정책 검토 필요

환경격차와 건강불평등 • 중구는 문화·복지·생활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로 기회와 삶의 질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인식

• 노후 주택과 빈집 증가, 의료 및 정보 접근성 부족은 건강 불평등을 확대시키며, 고령층의 불편도 가

중되고 있다고 인식

차별과 폭력 증가 • 계층·세대 간 갈등, 여성 폭력, 가짜 뉴스로 인한 민주주의 약화, 사회적 고립이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인식

경제적 불평등 • 여성·노인 가구 빈곤, 낮은 고용률, 청년 일자리 부족,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지속가능성 

저하가 발생 중이라고 인식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2단계) 주민공론장  결과 – 2 : 주요 지표별 시사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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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지표 사유 시사점

고령인구 비율 •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음 • 고령화 심화와 청년 유출이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 해결 

필요

초등학교 학생 수 • 초등학생 수와 교육 기반 유지에 대한 

관심

• 미래 세대의 교육 여건 및 지역 인구 유지 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문화기반시설 수 • 삶의 질 향상 요소로서 문화·여가 인프

라의 중요성 부각

• 문화 접근성 향상 필요

노인 천명당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

• 노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희망

• 세대별 여가시설 확충 필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환경과 자원순환 문제에 대한 실질적 인

식

• 지역 차원의 자원순환 인프라 강화, 주민참여형 환경정책이 중

요해짐

전체 고용률 • 고용 불안정 • 고용 불안정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가족 해체, 출산 기피, 

지역 이탈로 이어지는 등 사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침

재정자립도 • 낮은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저하가 다양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됨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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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역 전문가 의견 수렴(FGI)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3

지표적합성 평가 기준

지표 우선순위 선정 기준 수립

지표 우선순위 선정

세부사업 아이디어 발굴

비전(안) 수립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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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정책토론회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3

키워드

기본전략의 역할

등대/우산/나침반

부서별 협력구조

교육/홍보

거버넌스와 전략 실행 구조

지속협 구성

실질적 제도 효과적 행정

3. 시민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



1)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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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지속가능한 주민주권도시, 함께 행복한 중구!”

4.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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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지표 -이행과제(안)4

목표(안) 목표 지표(안) 이행과제(안)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1-2.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의료 통합 서비스 확대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학교급식친환경농수축산물 

이용 비율

2-1. 취약계층 노인 및 아동 대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확대

2-2. 학교 및 공공급식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비율 증대

전 생애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주관적 건강수준인지율

3-1. 예방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3-2. 고령자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평생학습과 지속가능발전 

시민 인식 제고
평생교육 참여율

4-1. 평생학습의 질 제고와 수요자에 맞는 평생학습 설계

4-2. 지속가능발전 시민 인식 제고 및 교육 활성화

성평등한 노동환경과 

돌봄 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5-1.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실현 

5-2. 성별균형 돌봄인프라 확충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4.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



3) 추진계획 –이행과제4

18

목표(안) 이행과제(32개) 단위사업 (56개) 성과지표 담당부서

1.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맞춤형

자립 지원 강화

1-1-①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신규수급자 발굴 신규수급자 발굴률 사회복지과

1-1-② 자활대상자의 자립 기반 조성과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자활 참여율 사회복지과

1-2.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의료 통합 서비스 확대

1-2-①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실적 복지정책과

1-2-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통합돌봄 추진실적 중 

노인돌봄대상자 수
복지정책과

2.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2-1. 취약계층 노인 및 아동 대상

영양급식 프로그램 확대

2-1-①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현황 노인장애인과

2-1-② 아동 중심 수요 맞춤형 급식서비스 체계적 지원 아동급식 가맹점 관리 현황 여성아동과

2-2. 학교 및 공공급식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비율 증대
2-2-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 실적(공립유, 초, 중, 고)
평생교육과

3.

전 생애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

3-1. 예방관리 서비스 강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
3-1-①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습관 형성과 실천 분위기 조성 건강생활실천사업 주민 만족도 건강증진과

3-2. 고령자 대상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3-2-①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스마트건강관리서비스 

등록자수
건강증진과

4.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



4) 이행과제 과업정의서(예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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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전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vs 일반 주민

몇 회 참여? 숙의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나?
주민공론장

지속가능성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표인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기존 단위사업 재배치 vs 신규사업 발굴

이행과제 vs 단위사업
추진계획

□ 연구용역 참여자의 고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사례에 대한 토론문

정태정(양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장)

 토론자로서 발표 내용을 들으며, 2022년 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실제 행정 프로세스에 맞춰 실행하려는 많은 지자체들의 시도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상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 추진계획 
– 점검·지표평가 – 지속가능성 보고서 – 숙의공론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의 
주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을 ‘수립’에서 끝내지 않고, 점검과 평가, 시민 
숙의까지 포함한 환류 체계로 설계했다는 점은 행정을 이해하고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위계획 연계 → 지역특성 반영 → 목표·지표 수립 → 추진계획 구체화 → 
환류체계라는 설계 논리가 명확합니다. “현황분석/목표/기본전략/추진계획 간 
통일성”을 강조하고, 계획기간 동안 성과 검토·평가 프로세스를 명기하겠다는 접근은 
행정의 실효성 관점에서 괸리만 잘 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참여를 설문·워크숍을 넘어 전문가 FGI, 정책토론회 등 단계적으로 구성한 
점이 좋습니다. 많은 용역에서 저런 단계를 다 진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 번의 행사로 처리하지 않고, 숙의의 장의 층위를 구성해서 더 심도 
있는 의견수렴을 하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또한 용역을 진행할 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제고의 목적으로도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발표 말미에 제기된 고민은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고민입니다. 

 지표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인지 단지 수준을 판단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 
지표는 곧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새로운 신규 지표와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행정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이 행정에서 효능감 있고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차츰 사라질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하면, 본 사례는 법적 근거에 기초한 환류 체계와 단계적 참여 설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계획의 성공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잘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지자체 출연기관의 S(사회) 부문 ESG 실천 사례

일시: 2025. 12. 24. (수)

-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01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개요

2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 고창은 유네스코 지정 7대 보물을 보유한 세계유산도시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 농식품 분야의 관심이 많은 지역임

- 복분자, 풍천장 어, 수박, 땅콩, 멜론, 바지락 등 농수산물이 풍부해 관련 기업이 많음

-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칭함)은 2009년 고창복분자연구소 설립 이 후, 2015년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2024년 현재의

기관명으로 전환

- 연구원은 식품가공 장비를 갖춘 기능성 식품 개발실, 가공기술 실험실, 시제품 생산시설 품질·안전 검증을 위한 미생물·이화학 분석실, 기업이 직접

활용 가능한 공동장비실, 시제품 제작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개방하고 있음

- 특히, 농가에서 생산된 원료의 가공,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의 기술이전 등을 통해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02연구원 활동 배경

3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 고창군은 인구감소 및 산업고도화 한계 지역으로, 지역 내 식품기업 대부분이 영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식품산업 연구 전문기관의 협업과 지원이

필수적임

- 연구원은 고창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재배와 제품가공 등을 위해 다양한 실험 등을 통해 개발한 특허와 식품 관련 기술을 지역의 식품기업에게

전수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력과 산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ESG 경영을 도입하여,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식품산업 모델’을 실천을 위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히트상품 출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복분자 미숙과를 활용한 특허 기술을 이용해 만든 연구원 자체 생산제품, ‘복분자 레드’와 '복분자 그린' 등의 농협 납품 등을 위한 진행중에 있음



03연구원 활동 대상

4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 연구원의 고객과 파트너는 지역 중소 식품기업, 농가 및 협동조합, 취약계층과 청년층, 그리고 일반 고창주민과 고창군, 고창군의회 등 공공기관임

유형 구분 연구원 고객 대상 지원 규모(2023-2025)

지역 중소 식품기업 김치·복분자·고구마·쌍화차 등 관련 기업 113개 기업

농가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작목반, 협동조합 30여 농가 및 단체

취약계층·청년층 지역 청년창업자, 여성농업인, 고령농 인력양성 60명 이상

일반 주민 지역특산물 체험·홍보행사 참여자 약 2,000여 명 참여



04연구원 활동 목적

5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 연구원은 고창 군민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 여성기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 실현

- 식품 기술이전 및 교육으로 관련 기업 자생력 강화

- 지역 농식품 소비 촉진 및 식문화 계승·보존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식품산업 ESG 경영 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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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구분
주요 내용

(23년~25년 9월)
성과

(23년~25년 9월)

농가·기업 상생 지원
김치소재 6차산업 플랫폼, 
복분자·고추 가공산업 지원

지역매출 208억 / 고용 177명 창출

기술이전 나눔 활동
중소기업 대상 25건 기술이전

(레시피, 발효공정 등)
기술매출 19.4억 / 수혜기업 47개

가공시설 공유경제화
3년간 위탁가공 354건 / 장비 임대 1.9억 / 

67개 기업 활용
생산매출 40억 이상

교육·인력양성 글로컬대학30 사업 연계 교육 29회 / 31명 수료 청년·여성 창업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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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기술이전 건수 14건 8건 3건 25건

기술이전 매출액 1,200백만 원 670백만 원 70백만 원 1,940백만 원

5-1 기술 나눔형 ESG 실천

- 연구원은 식품가공센터, 시험분석실 등 공유인프라로 전환

- 개발 기술을 지역기업에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이전

- 김치 레시피·복분자 와인 제조공정 등 공공기술을 민간에 개방

- 기술이전 성과(2023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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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5-1 기술 나눔형 ESG 실천

- 2023년은 고창군 내 카페·식품업체 중심으로 음료·발효제품 레시피 이전 확대를 위해 14건의 연구원의 기술을 이전, 금군양조는 식용꽃을 활용한

15도 꽃술 3종 레시피, 임성규네고구마는 떠먹는 고구마 간편식 개발, 고화당, 빛뜨락, 웰런비앤에프, 내츄럴코어, 르시엘블루 등 고창산 농산물

활용 음료 4종 레시피 기술 등 12억 원의 매출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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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5-1 기술 나눔형 ESG 실천

- 2023년은 고창군 내 카페·식품업체 중심으로 음료·발효제품 레시피

이전 확대를 위해 14건의 연구원의 기술을 이전

- 금군양조는 식용꽃을 활용한 15도 꽃술 3종 레시피

- 임성규네고구마는 떠먹는 고구마 간편식 개발

- 고화당, 빛뜨락, 웰런비앤에프, 내츄럴코어, 르시엘블루 등 고창산

농산물 활용 음료 4종 레시피 기술 등 12억 원의 매출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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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5-1 기술 나눔형 ESG 실천

- 2024년은 태후자연식품의 쌍화차 액상음료 개발 기술

- 고창바이오인섹트팜의 갈색거저리 단백질 가수분해 기술

- 엄지식품의 혈당저하 원료 전처리 기술

- 고창인삼청년연구회의 홍삼식염포도당 개발 등 8건의 기능성

식품·바이오소재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로 약 7억 원의 매출

- 기능성 식품 R&D 상용화 기반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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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5-1 기술 나눔형 ESG 실천

- 2025년 9월 말(보고서 완료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된 업체의 실적

- 엄지식품의 발효미강 활용 군만두 제조기술

- 사임당푸드의 고구마 페이스트 활용 고구마빵 제조기술

- 템앤파크홀딩스의 베이커리용 고구마 필링 기술 등

- 품 부산물 재활용 및 기능성 고도화를 추구 약 1억 원 매출

- 업사이클링 식품산업 기반 확장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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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5-2 고용 및 인력양성

- R&D·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청년 연구인턴과 지역주민 고용, 글로컬대학·산학연계 교육으로 식품기술 전문인력 30여 명 양성함

- 연구원은 고창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임직원들의 특별성금 전달(투데이안, 2023-08-18)

- 블루베리 수확 봉사활동과 식품가공 및 판로개척 아이디어 제시하는 현장기술 지원(전북일보, 2025-06-20)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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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5-3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로컬푸드 기업·협동조합(태후자연식품영농조합법인, 더옳은협동조합 등) 지원, 지역 특산물(복분자, 생강 등) 기반 제품의 로컬브랜드화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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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6-1 정량적 성과

항목 성과수치

기술이전 25건 / 매출 19.4억원

기업 매출 성장 208억원(2023~2025 누적)

고용 창출 177명(신규. 간접 포함)

국도비 확보 76.4억원

가공시설 이용 354건 / 67개 기업/매출 40억

인력양성 31명 / 교육 29회

- 연구원의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매출이 증가되었고, 연구원-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상호 소통하는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됨

- 2023~2025년 기술이전 누적 매출 19.4억 원은 고창군 식품산업 자생력 강화와 기술 상용화의 실질적 지표로 평가 가능함



06연구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성과

15

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6-2 정성적 성과

- 지역 내 ‘공유경제형 식품산업 모델’ 구축 성공. 2023년에는 다수의 카페·외식업 중심으로 레시피 전수가 이루어졌으나, 2024~2025년에는 기능성

식품과 바이오 기반 소재 중심으로 기술이전, 기술 집중도는 낮아졌지만, 질적 수준은 향상됨

- 기술이전의 연도별 변화는 단순 제조형 → 기능성 식품형 → 지속가능 업사이클링형으로 산업 수준의 고도화를 이루고, 고창군 식품기업의 자립형

기술기반 확대

- 지역농산물 소비 및 농가 소득 증대 (특히 복분자·고구마·김치류 중심)

- 여성농업인·청년층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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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기술 나눔 + 일자리 + 사회적 포용”의 삼박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함

고창군민과 식품기업 모두가 참여하는 “포용적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하고, 

ESG 경영 중 S(사회) 부문에서 실질적 고용, 소득, 기술성과를 창출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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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연구원의 발효미강, 고구마페이스트 등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 식품 기술이전은

‘공공기술의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 모델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공공R&D의 사회 환원 가치를 실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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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2023~2025년 기술이전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공유·포용·상생”의 ESG의 S(사회) 핵심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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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동계공동학술대회 (한국지역경제학회 •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 한국공공ESG학회)

약 3년 간 고창관내 식품 관련 기업에 기술이전 건수 25건, 

매출 19.4억 원, 지역기업 100여 개 이상 지원, 

지역 일자리 및 창업 생태계 조성, 

ESG 기반의 순환형 식품산업 모델 확립 등은

전국 지자체 연구기관의 우수한 성과로 평가됨



감사합니다



2025년 동계공동학술대회 토론문 

박명분(지방정부ESG연구회 부회장)

지자체 출연기관의 S(사회) 부문 ESG 실천 사례 :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오늘 발표된 「지자체 출연기관의 S(사회) 부문 ESG 실천 사례」는 ESG가 더 이상 
선언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본 사례는 ‘사회(S)’ 영역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축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본 사례의 가장 큰 성과는 공공기술의 사회적 환원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원이 보유한 식품 가공 기술과 장비를 지역 중소기업과 농가에 
개방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과 고용 창출로 연결한 점은 S 부문의 핵심 
가치인 ‘포용’과 ‘상생’을 매우 구체적인 지표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 25건, 
매출 19.4억 원, 고용 177명 창출이라는 성과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성과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둘째, 이 사례는 지역 맞춤형 ESG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창이라는 농식품 중심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복분자·고구마·김치 등 지역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 것은 ESG를 지역의 산업 구조와 
생활 기반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낸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ESG 정책이 아닌, 지자체 출연기관이 지역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활동은 ‘공유경제형 공공기관 모델’로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시설과 장비를 독점적 연구 공간이 아닌, 지역 기업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인프라로 전환한 점은 다른 지자체 출연기관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이러한 공유 기반 ESG 전략은 정책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과제로는 몇 가지 보완점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S 부문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Social 
KPI)의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매출과 고용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 청년 정착,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등 질적 성과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구축된다면 
ESG 평가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우수 사례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거버넌스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 
즉 지자체-출연기관-지역기업 간 협력 구조의 안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사례는 지자체 출연기관이 ESG의 S 부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나눔’, ‘일자리 창출’, ‘사회적 포용’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이 모델이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어, ESG가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자체 출연기관의 S(사회) 부문 ESG 실천 사례
–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

박연숙(의회학 박사 / 전 화성특례시의원)

본 발제는 지자체 출연기관이 ESG, 특히 S(사회) 부문에서 단순한 지원기관을 넘어 
정책 집행의 실질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기술이전, 공유 인프라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공공 R&D 성과를 지역경제와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구조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지방정부 거버넌스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실행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자율적 노력에 
의존하기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 
출연기관의 ESG S 부문에 대해 ▲기술이전의 지역 기여도 ▲취약계층·청년 고용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수준 등을 핵심 지표로 표준화하고, 이를 예산 
편성 및 기관 성과평가와 연동하는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이러한 S지표를 정례적으로 점검·환류하는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ESG가 선언적 가치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책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AI 시민거버넌스플랫폼에관한연구

허남식 한국공공ESG학회운영부회장겸교육위원장



1.서론: 

인공지능기반공공거버넌스패러

다임의중대전환과시대적요구



1.1. 연구배경과문제제기

초거대 AI 시대의도래
한국은세계 4대 AI 기술강국으로도약하며행정

지능화의핵심동력을확보함.

거버넌스지체(Governance Lag)
기술발전속도가법적·윤리적규범을추월하면서

데이터유출, 알고리즘편향성등공공신뢰의위기

가발생함.



1.2. 연구목적과필요성

신뢰기반플랫폼구축
AI를단순도구가아닌민주적거버넌스의중재자로설정하여시민참여극대화

ESG 행정가치를실현하는플랫폼모델제시



2. 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고찰

디지털시대거버넌스에서

지능형거버넌스로의진화



2.1. 디지털시대거버넌스(DEG)에서지능형거

버넌스로의진화

사일로(Silo) 타파

데이터통합관리

AI 실시간예측

정책수요최적화

지능형거버넌스

패러다임전환

패러다임전환: 사일로(Silo)를타파하고데이터를통합관리하던 DEG를
넘어, AI가실시간으로정책수요를예측하고최적화하는 '지능형거버넌
스'로진화함.



2.2. 신공공거버넌스(NPG)와가치공동생산(Co-production)

시민역할재정의

시민을단순수혜자에서정책의 '공동설

계자'로격상시켜

기술과인간이협업하는가치공동생산

모델을지향함.



2.3. 공공기관 ESG 행정의핵심동력: 거버넌스

(G) 혁신

G의중추적역할

환경(E)과사회(S)의가치를구현하기위해공공의사결정의투명성과

책임성을담보하는 '거버넌스지능화'가 ESG 행정의성패를결정함.



3. 책임있는 AI 거버넌스의개념적프레임워크와국제규범

글로벌표준과윤리적프레임워크



3.1. 글로벌거버넌스표준과 FATHS 원칙

공정성
Fairness

책임성
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인권
Human Rights

안전성
Safety

5대핵심원칙: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 인권(Human Rights), 안전성(Safety)을설계단계부터내재화함.



3.2. 공공영역 AI 도입의윤리적딜레마와
관리전략

리스크관리
자동화된편향성을방지하기위한알고리즘영향평가실시및

기술적성능과민주적가치사이의균형을유지하는전략이필

수적임.



4. AI 시민(AI Citizen)과지능형에이전트의역할재정의

능동적주체로서의 AI 시민



4.1. 능동적주체로서의 'AI 시민'과코-아키텍처

01디지털발자국생성

시민의자발적데이터기여

02정책참여

실시간의견반영

03코-아키텍처구축

플랫폼구조공동설계

참여의진화: 디지털발자국을통해정책에자발적으로기여하는 'AI 시민'이플랫

폼의구조를함께만드는 '코-아키텍처(Co-architecture)' 모델을도입함.



4.2. 공공행정파트너로서의 AI 에이전트(AI Agent)

행정효율화
• 24시간맞춤형상담

• 정책모니터링

• 부정수급탐지

공무원의파트너로서실질적인행정비용절감과서비스

질향상을도모함.



5. 디지털발자국기반의예측

적거버넌스메커니즘분석

예측적행정의새로운패러다임



5.1. 비정형데이터분석과지역현안발굴

SNS 분석
실시간여론파악

댓글분석
숨겨진요구탐지

현안발굴
보이지않는요구포착

민심읽기: SNS, 댓글등비정형데이터를분석하여기존설문조사가포

착하지못한시민의 '보이지않는요구'를실시간으로탐지함.



5.2. 예측적행정운영을위
한기술체계와성과지표

KPI 전환
단순투입대비산출이아닌, 정책의사

회적수용성향상과실시간현안해결

기여도를핵심지표로설정함.



6. AI 거버넌스의신뢰성확보와위험관리전략

신뢰와안전의확보



6.1. 여론조작및가짜뉴스에대한기술적방어

1

AI 생성댓글탐지
가짜댓글식별기술

2

여론왜곡방지
XDAC 기술적용

3

공론장보호
디지털무결성확보

무결성확보: AI 생성가짜댓글과여론왜곡시도를탐지하는기

술(XDAC 등)을적용하여디지털공론장의오염을방지함.



6.2. 알고리즘투명성제고와인간감독(Hu
man-in-the-Loop)

최종통제권

AI의의사결정과정을인간이이해하고

개입할수있는 '설명가능한 AI(XAI)' 기

술과인간의최종감독체계를확립함.



7. 국내외거버넌스사례분석및정책적시사점

성공사례로부터의학습



7.1. 대만 vTaiwan: 숙의민주주의와 AI의결합

수천명참여
대규모시민의견수렴

AI 도구 'Polis'
의견그룹화및분석

합의도출
공동의합의점발견

합의도출혁신: AI 도구 'Polis'를통해갈등사안에대한수천명의의견

을그룹화하고공동의합의점을도출한성공적사례임.



7.2. 한국의혁신사례: 서울과인천의데이터행정

서울올빼미버스

심야통신데이터분석을통한노선최적화

인천원도심정책

지역맞춤형정책수립

수요기반서비스: 올빼미버스노선설계(서울), 원도심맞춤형정책수립(인천) 등데이터기반

의정밀행정이시민의삶의질을직접적으로개선함.



의약분업정책사례



8. 사회적수용성과디지털포용전략

모두를위한디지털거버넌스



8.1. '참여의엘리트주의' 
극복과포용적설계(Incl
usive Design)

디지털격차해소

디지털취약계층도소외되지않도록직

관적인인터페이스와 AI 보조기능을

강화하여 '참여의민주화'를실현함.



8.2. 개인정보보호와프라이버시역설(Privacy Paradox)

안전한데이터활용

프라이버시침해우려를해소하기

위해가명정보활용기술과보안가

이드라인을엄격히적용함.



9. 결론및정책제언: 지속가능한 AI 거버넌스를향하여

새로운민주주의의모델



9.1. 결론

AI 시민거버넌스플

랫폼

기술적도구를넘어, 시민의신뢰를바탕으

로지역사회의난제를해결하고 ESG 가치

를실현하는새로운민주주의의모델임.



9.2. 정책제언

조직혁신

공공부문내 'AI 책임자(CAIO)' 

임명을통해거버넌스체계를정

비해야함.

생태계조성

오픈소스와오픈데이터를활용

한 '열린 AI 생태계'를구축하여

민관협력의시너지를극대화해

야함.



감사합니다

AI 시민거버넌스플랫폼에관한연구

허남식 한국공공ESG학회 운영부회장겸교육위원장

AI
시민



[토론문] AI 시민 거버넌스 플랫폼의 전제조건

신수경(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 발제는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을 넘어 ‘시민 거버넌스 플랫폼’이라는 
민주적 인프라로 재정의하며, 기술 담론을 행정 철학의 차원으로 승화시킨 탁월한 
시도이다. 특히 거버넌스 지체(Governance Lag)와 감독 격차(Supervision Gap)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발자국을 활용한 ‘예측적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시민을 정책의 
‘코-아키텍트(Co-architect)’로 격상시킨 점에 깊이 공감한다.

발제자가 제언한 CAIO(Chief AI Officer, AI 책임자) 임명, 가치 중심 KPI 전환, 
열린 AI 생태계 구축은 실행 가능한 구체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다만, 
이것이 공공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적 장벽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CAIO는 단순 임명을 넘어 부서 간 칸막이를 
타파할 실질적인 인사, 예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기술지원 책임자로 
축소될 위험이 크다. 

또한, 신뢰도나 사회적 성과와 같은 가치 중심 KPI는 합의된 정성 평가 기준이 
부재할 경우, 결국 감사 편의를 위한 산출(Output) 중심의 정량 지표로 회귀할 수 
있다. 아울러 열린 AI 생태계 역시 시민 참여의 지속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할 것인가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인천시 사례에서 보듯 데이터 기반 행정은 ‘참여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공동생산(Co-production)’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대만 vTaiwan 사례가 시사하듯 AI는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 숙의를 ‘증폭’시키는 보조 장치로 명확히 위치 
지어져야 한다. 둘째, 서울시 고독사 예방 서비스의 예처럼 데이터 포착과 문제 해결 
사이를 매개하는 정교한 ‘숙의 규칙’과 ‘권한 배분 구조’에 대한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발자국 기반 참여는 필연적으로 ‘데이터 침묵(Data Silence)’ 계층의 
배제와 특정 집단의 ‘과대 대표’라는 데이터 비대칭성을 수반한다. 더 근본적으로 
행정의 난제는 기술적 최적해(Optimal Solution)의 부재가 아니라 사회적 숙의와 
갈등 조정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이 ‘사회적 소통의 철학’과 ‘숙의 문화’를 플랫폼 
안에 어떻게 제도적으로 내재화할 것인지, 나아가 AI가 거버넌스의 주체가 아닌 
촉진자로서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발제자도 이러한 본질적 딜레마를 깊이 고민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오늘 이 자리가 
발제자의 탁월한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을 구체화하고 
머리를 맞대는 의미있는 공론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기관 ESG 컨설팅 경험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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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 미국 변호사(뉴욕주)
❖ 중앙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 우리경영연구원장
❖ 한국 ESG학회 부회장
❖ 글로벌 ESG협회 이사
❖ 대신경제연구소(ESG 평가) 자문위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SG 경영위원
❖ 삼성중공업 ESG 자문위원
❖ 군장대학교 ESG혁신위원회 위원
❖ OO벤처투자 소셜 임팩트펀드 민간자문단 위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 중견기업학회 부회장
❖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부원장
❖ 저서: ESG경영론, ESG레볼루션, ESG경영과 법률, ESG컨설팅, 

ESG창업, ESG경영과 도시활성화 등

nicegreg@woori-mi.com
010-3317-6710

mailto:cheolp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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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4년 2025년 비고

공기업
(공공기관)

32 31 시장형(14)
준시장형(17)

준정부기관 55 57 기금관리형(12)
위탁집행형(45)

기타 공공기관 240 243

계 327 331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2025.1.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국가 공공기관(2025.01.21일)

공공기관
(1) 국가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 지방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지방 공공기관(2025.09.30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420), 출자기관(101), 출연기관(774)

주: 이 발표문에서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경우 국가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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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와 ESG 경영은 어떤 관계인가요?

E,S,G 간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Governance 번역이 지배구조 또는 거버넌스인가?

공공기관의 중장기 전략과 ESG 전략은 어떤 관계인가요?

기 시행중인 인권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은 ESG 경영과 어떤 관계인가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ESG 경영은 어떤 관계인가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탄소중립법과 ESG 기본법(안)은 어떤 관계인가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을 망라하여 ESG경영을 컨트롤하는 기구는 있나요?

이사회와 ESG 경영위원회는 어떤 관계인가요? 

ESG 경영위원회는 이사회 구성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하나요?

ESG 경영 실무협의체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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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ESG 경영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SG 경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ESG활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직원 대상 ‘ESG 경영 내재화’와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ESG 경영 사업화’는 어떤 방향으

로 진행해야 하나요?

ESG를 통한 창업 지원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공공기관에 있어서 인적자원(임직원)이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ESG 경영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승진에 도움이 되나요?

ESG 경영 보고서는 왜 필요한가요?

한가지만이라도 대표적인 ESG 활동을 이번 년도에는 하고 싶은데요.

미국 트럼프 2기에서 ESG 경영은 중요성이 낮아졌다는데요!

EU의 ESG 경영도 약화되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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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와 ESG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 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종료 후, 2015년 9월 새로 설정된 목표
-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

-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
제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 문제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 경제) 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해
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
-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제정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출처: 박정호/정소윤/김은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28, 한국행정연구원(201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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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dgs.un.org/goals

UN SDGs와 ESG 관계

UN SDGs 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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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목표 3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목표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목표 7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한다.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목표 9       복원력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보장한다.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사막화와 토지 황폐화를 방지 및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방지한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성을

확보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다.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출처: UN Global Compact 등, SDG Compas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행동 지침, 7쪽

17개 목표 리스트

UN SDGs 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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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평가(제프리삭스 美 컬럼비아대 교수)

한국 28위 / 165(2021년)

❖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은 잘하고 있으나, 성평등·모든 종류의 불

평등 해소 노력 요망

❖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필요

❖ 한국의 화석연료 의존 수치 66%(총 전력 발전량 대비) → 탈 탄소

화를 위해 노력 필요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성과 토지자원의 환경 지속 가능성은 위험수

준(빨간색)

❖ 도움이 필요한 나라 대상 지구촌 협력 강화 필요

출처: 제프리삭스, 지속가능한 발전, EBS 위대한 수업, EBS(2021.12.24-31)

UN SDGs 와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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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형득, 박보식, 사득환,양세훈, 오수길 , 공공부문ESG 전략, 대영문화사(2024). 61, 298-299면

UN SDGs 와 ESG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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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ark S. Bergman, Ariel J. Deckelbaum & Brad S. Karp, Introduction to ESG(Aug.1, 2020)

구분 내용

E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발자국, 온실 가스 배출, 삼림 벌채, 생물 다양성, 기

후 변화 및 오염 완화, 폐기물 관리 및 물 사용을 검증한다.

S

노동 기준, 임금 및 혜택, 직장 및 이사회 다양성, 인종 정의, 임금 형평성,

인권, 인재 관리, 지역 사회 관계,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호, 건강 및

안전, 공급망 관리, 기타 인적 자원 및 사회 정의 문제를 포함한다.

G
"E" 및 "S" 범주의 관리 (기업 이사회 구성 및 구조, 전략적 지속 가능성

감독 및 준수, 임원 보상, 정치 기부 및 로비, 뇌물 수수 및 부패)를 다룬다

출처: 그림, 제주탐나라공화국 강우현 총통(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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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경식, 착한 자본의 탄생, 어바웃어북(2023), 47-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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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협소하게 번역하고 일본의 경우 “기업통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서도 지배구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실제 평가 지표 등을 보면 거버넌스는 사회적 책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주주, 법률 등에 대한 의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등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규범과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버넌스를
"공치"라고 부르기도 함

공공거버넌스와 민간기업의 거버넌스는 다른 점도 있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보면 구조와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유네스코』 자료와 공공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요소를 규정한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의 지침서』 도 있음

Governance is the framework by which organisations are directed and controlled. It identifies who can 
make decisions, who has the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and who is accountable 
for how an organisation and its people behave and perform.
출처: What is Governance?, https://www.cgi.org.uk/about-us/policy/what-is-corporate-governance

거버넌스는 "조직이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 (ISO
26000)
- 출처:  유승권, [ESG의 이해] ＇G＇를 ＇지배구조＇라 부르면 곤란한 이유, ESG경제(2022.10.14)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3)

https://www.cgi.org.uk/resources/factsheets/factsheets/what-is-governance/
https://www.cgi.org.uk/about-us/policy/what-is-corporate-governance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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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정부는 ESG 관련 정책을 제정하는 등 ESG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조를 보

이고 있음

❖ 주요 ESG 정책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추진, ESG 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 주요 관심 이슈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인프라 구축,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탄소중립 목표

및 제도기반 강화, 노동시장 개혁, 안전보건 강화, 공급망 보호 등

정책당국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ESG/공급망 현황 및 트렌드(2025.09),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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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녹색전환연구소 新 정부 제안

❖ 기후·에너지 정책 기능 통합

‘기후경제부’ 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하며, 환경부 중심 구조를 개편해 산업·에너지와 기후 정책 연계 관리

❖ 전력 시스템 전환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스마트그리드, 전력망 확충, 섹터 커플링(산업·수송·전력 간 연계 시스템)  등 동시 도입

또한, 요금 결정 기능을 에너지규제위원회로 이전하고, 전력 시장 구조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 탄소 정보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정확한 전과정 탄소 배출량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 효과 분석 및 실적 검증 가능한 시스템 마련

❖ 기후 금융 제도 확립

➢ 한국은행을 ‘녹색중앙은행’으로 전환해 통화·신용정책에 기후요소 포함

➢ ESG 기본법 제정

➢ 2027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기후정보 공시 의무화

➢ 금융기관 자산 평가에 기후 리스크 반영

➢ 스튜어드십 코드개정으로 기후 책임 강화

➢ 공적 금융기관의 넷제로 포트폴리오 선언 및 실행

➢ 기후투자 실적을 공공자금 운용기관 평가에 반영

➢ 기후퇴직연금 상품개발 및 법제도화

➢ 기후투자공사설립으로 공공 주도 자금 조달

➢ 택소노미 강화로 그린워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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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12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환경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4.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7.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12.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출처: 이승균, 탄소중립기본법 등 환경 12개 법안 국회 통과 [ESG 뉴스 5], 한경비즈니스(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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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환경(Environmental)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파리기후협약 등 국가 간 약속의 형태로 진

행되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는 게 당연함

공공부문은 국가적인 탄소감축 목표의 달성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오염물

질과 폐기물 감축, 순환경제의 실현 등에서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함

사회 (Social)
공공부문은 민간기업에 비해 사회적 가치를 더 크게 추구해야 하며, 사회

적 가치나 사회적 효용의 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임

지배구조

(Governance)

공공부문의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주주의 이익을 추구

하지만, 국가라는 주주의 요구 사항인 공익성과 정부정책 목표도 동시에

달성해야 함

일반 비영리 공공기관은 설립 목표상 공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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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공통(기본적) 기관 특성(선택적)

E

∙환경경영 방침 및 전략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사용량

∙폐기물발생량 ∙용수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저공해자동차 현황

∙친환경제품 사용

∙RE100 가입 ∙탄소중립 이행계획 및 달성도

∙환경보호투자 ∙친환경 공정 및 공급망 구축

∙친환경기술 개발 및 적용

∙이해관계자 참여 및 대응 활동

S

∙사회책임경영 방침 및 전략 ∙인권경영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취약계층 고용증대

∙개인정보보호 ∙동반성장 평가결과

∙노동관행 개선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보건안전 프로그램 ∙직원 인적자원개발

∙직원 복리 및 근무환경 개선

∙공정한 기회 프로그램 ∙사업장 안전관리

∙협력사 공급망 성과 ∙산업재해율

∙기업 ESG 지원 활동 ∙사회책임경영 실천 교육

G

∙윤리경영 방침 및 전략 ∙청렴도 평가결과

∙내부고발자제도 운영 ∙자체 감사부서 현황

∙이사회 운영성과 ∙윤리경영활동

∙반부패활동 ∙준법경영 ∙윤리투명성 실천 교육

∙고객 및 주주권리 보호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현황

∙사외이사 도입 ∙공시제도 대응 ∙이해관계자 보호 및

소통 ∙조세투명성 강화

공공기관 ESG 경영실적 평가 관리지표(예시)

출처 : 경기연구원, 공공기관 ESG 첫걸음은 맞춤형으로(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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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경영이 비교적 활발한 민간부문은 글로벌 가이드라인, K-ESG 가이드

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으로 운영이 가능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ESG 지표를 잘 설명하고 있었지만, 국가 공공기

관의 경우 경영공시와 경영평가에서 일부 지표만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

이 있었음

❖ 기획재정부는 ’25.12.10.(수)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을 최초로 마련하여 국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에 체계가 구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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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 도출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하여 타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 제시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 계획 등을 포함

기존의 알리오 및 법정 공시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히 기관별

역량‧편차를 고려하여 각 지표를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함과 동시에

작성사례도 함께 제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ESG 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지침서 역할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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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총괄편
▸ESG 목표수립 및 공시와 관련하여 목표 및 전략 수립,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중대성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

환경

(E)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적 요구 간의 균형 달성

↳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등 환경적 요소와 관련된 지표로 총 13개 지표, 16개 세부지표로 구성

사회

(S)

▸안전/노동‧인권/상생협력 등 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노동, 인권보호, 다양성,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표로 총 14개 지표, 38개 세부지표로 구성

지배구조

(G)

▸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윤리적 운영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

↳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 및 활동, 성별 다양성, 내부감사 등의 총 10개 지표, 26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ESG 3대 분야에 대해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로 구성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 구성>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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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체계가 조기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지속

국제기준 개정, 전문가‧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ESG 공시항목 확대·체계화 및 경영평

가 내 ESG 평가 항목과의 연계 강화 추진 계획

ESG 경영정보 분석 및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경영성과를 확산‧공유하는 계기 삼

을 예정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



26

분

야
번호 지표 세부지표

총괄편 ESG 목표 수립 및 공시
① ESG 목표 및 전략 수립 ② ESG위원회 및 추진 조직

③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④ 중대성 평가 ⑤ ESG 공시

E

E-1 환경경영 목표 및 추진체계 ① 환경경영 목표 수립 및 추진체계 마련

E-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검증

① 직접 및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Scope 2)

② 기타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③ 저공해자동차 현황

E-3 에너지 사용량 ① 에너지 사용량

E-4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E-5 폐기물 배출량 ① 폐기물 배출량

E-6 용수 사용량 ① 용수 사용량

E-7 환경법 규제위반 ① 환경법규 위반 현황 ② 환경오염피해 구제‧배상 현황

E-8 녹색제품 구매실적 ① 녹색제품 구매실적

E-9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3종)

E-10 화학물질배출량 ① 화학물질배출량

E-11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E-12 기후리스크 ①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회의 식별 및 기관의 대응 계획

E-13 생물다양성 ①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의 식별 및 기관의 대응계획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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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S

S-1 결사의 자유 보장
① 결사의 자유 보장 노력 ② 노사협의 노력 및 성과

③ 노사관계 일반 현황

S-2
여성 구성원 및

보수 비율
① 여성 구성원 비율 ② 여성 보수 비율

S-3 장애인 고용률 ① 장애인 고용 현황

S-4 일·가정 양립 지원
① 일·가정 양립 경영 ② 일·가정 양립 지원 현황 ③ 일·가정 양립 추진

노력

S-5 안전경영책임
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② 안전경영책임 이행

③ 협력사 안전관리

S-6 인권경영
① 인 권 경 영 체 계 ② 인 권 영향 평 가 ③ 인 권 침 해 구 제 절차

④ 인권경영 교육 ⑤ 인권경영의 종합적 평가 및 공개

S-7 협력사 ESG 경영 ① 협력사 식별 ② 협력사 ESG 관리 체계 및 실적

S

S-8 협력사 ESG 지원 ① 협력사 ESG 지원 전략 및 방안 ② 협력사 ESG 지원 실적

S-9 상생협력 구매실적
① 혁 신 제 품 구 매 실 적 ② 중 증 장 애 인 생 산 품 구 매 실 적

③ 중소기업 생산품 구매실적

S-10 전략적 사회공헌 ① 사회공헌 전략 ② 사회공헌 추진활동 ③ 사회공헌 추진성과

S-11
지역사회 환원노력

(구성원 봉사)
① 금전적 지원 활동 ② 비금전적 지원 활동

S-12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① 정보보호 체계 ②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

③ 정보보호 활동 현황

S-13 개인정보 침해 및 구제
①개인정보보호체계②개인정보파일관리및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현황

③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현황 ④ 개인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현황

S-14
사회 법·규제 위반

(안전, 고용, 공정거래 등)
① 사회 법·규제 위반 현황 ② 재발방지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

분야 번호 지표 세부지표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



28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G

G-1
이사회 내

ESG 안건 상정

① 이사회 안건 중 ESG 관련 보고·심의·의결 ② ESG 중대성을

이사회 안건으로 검토 ③ ESG 관련 분야 혹은 업무를 이사회 규정에 명문

화

G-2 이사회 구성 및 다양성
① 이사회 구성원 현황 ② 이사회 성별 현황

③ 이사회 역량 현황 ④ 이사회 교육

G-3 이사회 책임 ① 이사회 출석률 ② 보완 및 반대 안건 ③ 이사회 평가

G-4 이사회 산하 위원회
① 운영규정 제정 ② 특정이사의 위원회 중임여부·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③ 개최횟수 및 상정안건

G-5 임원 보수체계 ① 경영진 보수내역 ② 보수위원회 운영 등 보수체계

G-6 내부통제 점검

① 내부통제(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등) 체계

②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③ 이사회, 기관장 등 의사결정기구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

G-7
윤리규범

위반사항 공시
① 윤리규범 위반 사항 ② 기관의 처벌 내역과 개선 활동

G-8 내부감사부서 설치
① 설치·운영의 근거 및 현황

② 내부 감사부서의 전문성, 윤리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와 노력

G-9 감사기구 전문성

① 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등)의 구성의 근거와 운영 현황

② 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등)의 권한과 보고 의무

③ 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운영의 전문성 확보 기준

G-10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①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내역과 개선계획 및 활동

분야 번호 지표 세부지표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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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민간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전략
지방공공기관의 자산·역량 활용, 민간 혁신·성장 지원

추진

방안

➊ 보유 자원 개방·공유 확대

· 데이터·정보 · 시설·장비 · 구매·계약 · 특허·실용신안

➋ ESG 경영 협력 및 지원 강화

· ESG 협의체 활성화 · ESG 인증 취득 지원

· ESG 교육·컨설팅 지원 · ESG 정보제공·이용 활성화

➌ 해외진출 지원 및 협업 체계 구축

· 정보 및 교육 지원 · 단계별·맞춤형 지원 · 민관 협업 체계 강화

협력기반 및 환류 체계

➍ 디지털·정보화 협력기반 구축

· (단 기) 클린 아이 활용, 관리체계 구축

· (중장기) 지방공공기관 디지털플랫폼 구축

➎ 평가 및 환류

· 경영평가 연계

·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

역할

(행 안 부) 지침·기준 마련, 법령·제도 개선, 관리체계 구축, 성과평가

(지 자 체) 소관 공공기관 과제 추진상황 관리·점검 및 인적·물적 지원

(공공기관) 실행계획 수립·추진, 지역기업 등 민간과 협조체계 구축, 성과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운영·개선, 지방공공기관 디지털·정보화 지원

지방공공기관 민간협력 강화방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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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지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지표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2023년도 실적에 대한 ‘2024년도 지방공기업 평가 편람’ 확정(2023.12.월)

경영평가 기본방향

❖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마련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하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균형 있게 평가

• ESG 경영 원리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속 반영

• 직무중심의 조직·인사관리 체계로 전환 유도

• 지방공기업의 인력 효율화 등 자율적인 혁신 유도

•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강화

•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주요사업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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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리 항목

세부지표 ESG 정성 정량 ESG 관련 내용

리

더

십

·

전

략

경영

층의

리더

십

ESG ● • EGS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S ●
• 기관핵심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문제해결

E ● • 친환경 경영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전략

및

혁신

ESG ●

• ESG를 반영한 경영원칙의 반영 여부(경영계획 등)

• 사회적 책임 및 ESG 집행 노력과 성과

•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ESG ●
• 혁신추진 활동의 노력과 성과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 등

출처: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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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ESG 정성 정량 ESG 관련 내용

경

영

시

스

템

조직

인사

관리

SG ● ●
• 인사관리의합리성·공정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

• 지방공기업인사‧조직운영기준준수여부(-1.0점)

윤리

경영
SG ● ●

• 윤리경영체제구축·운영의노력및성과

• 인권경영체계구축의노력과성과

• 인권경영의실행‧공개노력과성과및구제절차제도화

• 공정사회구현을위한노력과성과

• 채용비리방지의적정성(-3.0점)

재무

관리
G ● ●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수립관리등(지방공사)

• 재무구조개선을위한노력(안정성,수익성, 활동성)

• 예산편성및집행관리기준준수여부등

• 회계담당자의전문성(상·하수도)

• 공사채발행절차및승인목적사용여부적정성(-2.5점)

• 타법인출자의적정성및절차적타당성(-1.0점)

ESG 관리 항목

출처: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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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ESG 정성 정량 ESG 관련 내용

사

회

적

책

임

안전 및

환경

S ● ●
•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적절성

• 안전사고건수

E ● ●

•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

• 친환경 경영실적- 녹색제품 우선구매,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친환경차량

지역상생

·

협력

ESG ● ●

• 지역사회·경제 공헌 노력과 성과

- 지역기업ESG 경영지원, 디지털플랫폼 구축‧개방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프로그램, 무료감면 등)

• 지역 일자리 창출의 위한 노력과 성과

• 산불, 수해, 감염병 등 재난구호 지원 노력(가점)

소통 및 참여 S ●
• 고객 및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 및 유지

ESG 관리 항목

출처: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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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 ESG 정성 정량 ESG 관련 내용

경영

성과

주요사업 ES ● ● • 유형별 상이(철도, 개발, 관광, 시설, 특정, 환경 등)

경영효율성과 - - - • 해당 없음

고객만족성과 S ●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8.0점)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SG ●

• 통합경영공시 업무 매뉴얼 등 준수

- 공시 충실성, 공공데이터 활용, 잡플러스, 사전정보공표

•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1.0점)

• 혁신구매(0.6점) 및 혁신지향 공공조달(0.4점)

• 지역상생 구매 및 이행실적(3.5점)

- 사회적기업 등 물품구매,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등

• 장애인의무고용(1.0점) 및 청년의무고용(1.0점)

• 체혐형 인턴제 채용실적(1.0점)

출처: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

ESG 관리 항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ESG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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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 ESG 경영 체계도 분석

(참고) 공공기관 ESG 경영 체계도 분석 : 전략목표

구분 E S G

한국자산관리

공사
탄소중립 상생협력 반부패/청렴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그린전환가속화 국제적 책임 이행선도 글로벌 ESG기반강화

한국가스안전

공사

가스안전을 기반으로 친

환경 사회 구축 선도

사람중심의 KGS형 사회가

치 창출

국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한국에너지공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

력사업 강화

사회적책임 기반의 지속가

능한 경영선도

투명경영으로 국민신뢰 확

보

시사점
탄소중립,친환경이 핵심

키워드

사회적책임 이행이 주요 이

슈

가버넌스부문의 목표는 대

국민신뢰 제고

전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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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

구분 E S G

한국자산관

리공사

온실가스 감축률 50%

친환경 투자/지원 연간

2,000억 원 이상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중대재해 ZERO

종합청렴도 1등급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대한무역투

자

진흥공사

K-그린혁신 모델 정립

K-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50%

안전활동수준 평가 S등급

동반성장평가 우수등급

종합청렴도 1등급

글로벌 ESG 대응 지원체계 고도

화

한국가스안

전공사

신재생에너지 비율 40%

2050 KGS 탄소중립 실현

중대 재해발생건수 Zero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국민신뢰도 1등급

정보공개 투명성 우수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 수요 감축:13,608천

ton

신재생에너지공량 :24,426

천ton

취약계층 지원:224.5만건

중소기업 지원:1,942만건

종합청렴도 1등급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시사점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을

고려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중대재해와 상생협력이 주

요 이슈

공공기관의 G부문의 공통 목표

‘종합청렴도1등급’

국가공공기관 ESG 경영 체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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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구분 E S G

한국자산

관리공사

∙ 도시 저탄소화를 위한 친

환경 공공건축 확대

∙ 제로웨이스트, 업싸이클

링 등 친환경 기업문화 조

성

∙ 2040 RE100, 2030 

EV100 실현으로 탄소중립

가속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새

출발 지원

∙ 동반성장을 위한상생 · 협력 프로그램 강

화

∙ 지속가능한 안전 · 인권 · 정보보호 중심

경영 추진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활

동 지속

∙ 일 · 가정 양립 지원, 역량개발 등 안정적

인재경영

∙ 청렴윤리 경영을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예방적 관리 강화

∙ 국민 참여 활성화로 투명 캠

코 실현

∙ 이사회 운영 활성화 및 역할

강화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

∙ 친환경경영 체계구축 및

실천

∙ 친환경 중심 사업,업무

혁신

∙ 그린산업 글로벌화 확대

∙ 인권·안전경영 내재화

∙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

∙ 개발협력과 글로벌 CSR 사업 고도화

∙ 이사회 활성화와 준법·윤리·경

영 체화

∙ 데이터 개방과 국민소통 강화

∙ 우리기업의 글로벌 ESG 대응

지원강화

국가공공기관 ESG 경영 체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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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과제

구분 E S G

한국가스

안전공사

∙ 수소 안전 체계 구축으로 수
소 경제 활성화

∙ 친환경 비즈니스를 통한 청
정대기 조성

∙ 산업현장 탄소 저감 및 환경
경영지원

∙ KGS 그린경영 선도적 추진

∙ 취약계층 생활 안전을 책임지
는 포용적 가스안전

∙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

∙ 안전보건 및 보안관리 강화

∙ 차별 없는 공정한 근로환경 조
성

∙ 반부패 청렴 문화 조성

∙ 의사결정 투명성 확보

∙ 국민참여형 기관운영 혁신

∙ 대국민 정보공개 및 경영
공시 확대

한국

에너지

공단

∙ 산업체 에너지 수요 효율화
강화

∙ 고효율에너지 소비생활확산

∙ 신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산업육성

∙ 국민안전과 에너지복지강화

∙ 에너지 신사업기반 지역경제활
성화

∙ 인간주도에너지기업 혁신성장
지원강화

∙ 인간존중과 윤리적 책임준
수

∙ 투명한 경영과 정확한 정
보공개

∙ 이해관계자 소통 및 참여
확대

시사점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설정

대외적으로는 동반성장, 대내적

으로는 안전하고 발전적인 근로

환경이 주요 과제

청렴·윤리·투명 경영이 공통

과제

국가공공기관 ESG 경영 체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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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ESG 경영 체계도 분석

구분 미션

시흥도시공사 시흥시 미래발전과 시민의 행복공간 창조

인천도시공사
도시공간 재창조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기다, 

지속가능한 안전⦁행복 특별시 서울 만들기

양주도시공사 시민 삶의 질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혁신 공기업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수시 도시발전과 시민공감 실현

시사점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 미션은 미래발전,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 안전 · 행복, 시민공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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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ESG 경영 체계도 분석

구분 비전

시흥도시공사 행복하고 새로운 도시를 열어가는 시흥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시민 행복을 위한 미래도시 공간 창출 선도 공기업

서울시설관리공단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경영 전문 공기업

양주도시공사 지역발전과 도시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의 공기업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시민과 상생하는 공기업

시사점 시민행복, 도시가치 창출 및 상생 공기업

❖ 비전은 행복, 새로운 도시, 시민 행복, 미래도시, 지역발전, 사회적 가치실현, 시민과 상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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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 S G

시흥도시공사
친환경경영 및 녹색경제활동

추진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체계 확립

인천도시공사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 경영 실현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포용적 성장

지속적 신뢰성 확보를 위

한 투명한 경영제계 확립

서울시설

관리공단

탄소중립 및 그린 생태계

조성

안전과 포용의 사회적

가치 책임경영 기반 구축

시민 눈높이 윤리⦁청렴으

로 지속경영 추구

양주도시공사
녹색혁신 활동을 통한 청정

도시 양주 조성
참여⦁상생

신뢰받는 기관운영체계

구축

여수시도시

관리공단

푸른 도시환경 조성

2050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안전하고 행복한 여수

안전체계 강화 지역사회 상생

투명한 지배구조

공직가치 디지털 뉴딜

시사점
탄소중립, 친환경이 핵심 키

워드
사회적책임 이행이 주요 이슈

투명⦁윤리 경영으로 대국

민신뢰 제고 목표

❖ 전략목표는 환경부문의 경우 ‘탄소중립’과 ‘친환경 경영’ 등이며 사회부문의 핵심 키워드는 ‘사회적 책

임’, ‘사회적 가치’, ‘안전’, ‘상생’ 등이고,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투명’, ‘윤리’, ‘공정’ 등의 가치를 통한

대국민 신뢰 제고

지방공기업 ESG 경영 체계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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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ESG 경영 체계도 분석

기관 E S G

시흥도시공사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등 친환경

경영 추진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및 활성화

녹색도시를 위한 친환경 중심개

발사업 추진

재난·안전관리 및 정보보안체계 고도화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및 동반성

장 생태계 구축

업무 혁신 추구 및 신뢰와 존중의 기업문화 조

성

노사협력 증진 및 지속가능한 조직

문화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및활성화

청렴·윤리경영 및 공정거래기반의

협력구조 마련

인천도시공사

탄소중립 능동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친환경기법 도입 및 적용 확대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사회적문제 적극 해결

재난·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일하기 좋은 직장 조성

ESG 경영 추진체계 확보

정보공개 양적·질적 확대

윤리경영 및 반부패 추진 고도화

서울시설관리

공단

친환경 생태조성

녹색경영 확대

탄소중립 활동

무결점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약자와의 동행추진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 상생기여

투명⦁윤리경영 실천

소통⦁참여 거버넌스 구축

이사회 운영 강화

양주도시공사

친환경경영 시스템 체계화

저탄소 친환경 조성

녹색생활실천 고도화

전담인력 역량강화

고객감동형 운영체계 마련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공사

사회적 책임 완수

소통과 배려의 조직문화 구축

역량중심 직원가치 창출

환경변화대응 조직운영체계 마련

여수시도시관리

공단

온실가스 저감

① 시설별 온실가스 감축

② 친환경 차량 구매

녹색제품 구입 달성률

산업재해 감소 목표 달성률

분야별 신규 과제 1건 이상 운영 여부

인권영향평가 점수 목표 달성률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기술·도입·전환

목표 달성률

시사점 현행 법규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중 ESG 관련 항목 위주로 구성

❖ ESG 핵심 전략과제 : 부문별 2~3개의과제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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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 국가공공기관의 경우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종합청렴도 1등급 등 다소 포괄적인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의 경우 미래발전, 시민의 행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발전, 안전 · 행복, 

시민공감 등 지역 밀착적인 미션을 선정하고 있음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지방공기업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하기 위한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과제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예: 지역 자원 활용방안, 지역 문화단체 지원방안, 지역 창업생태계 지원, 

산학연관민(産學硏官民) 연계 및 공동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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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기본법 제정 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의 통합 필요

실무상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과 ESG 기본법(안)에 대한 관계 정립 및

컨트롤 타워 문제 해결

❖ 공공기관 ESG 경영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문제 해결

국가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활성화의 하나의 방편으로 공공기관 ESG활동을 활용하는 방안 모색

❖ ESG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청년 창업 생태계(Ecosystem) 지원

외국의 경우 E(환경)과 S(사회)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ESG 창업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ESG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청년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ESG 인식제고 도모

❖ 중복적인 업무 부분에 대한 통합 및 조정 작업 필요

공공기관 실무부서의 경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윤리경영, 인권경영, 안전경영,

동반성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ESG 경영까지 수행을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이런 중복적인 부분에 대한 통합 및 조정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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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을 적용주체로 하고 있고 ESG 경영과의 관계정

립 및 실무상 중복/혼동 발생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적용주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

기관, 기업 등으로 할 필요가 있어 ESG 기본법 별도 제정 또는 통합 필요

❖ UN SDGs 수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컨트롤 타워를 두고 법적의무를 이행

하도록 하고 있지만, ESG 경영의 경우 상설조직이 아닌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만 운영중

이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실정임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EU 등 국제사회에서 법률로 규범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

태의 ESG 규제 압력은 한국경제에 매우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 국내 대기업의 경우 ESG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에 대비하는 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한 상황임

❖ 국내의 경우 기후공시로 인한 법적 책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앙정부 및 유관단체는 중

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ESG 기본법 제정을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들은

ESG 활성화를 위한 ESG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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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SG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구분 ESG 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목적 기업 등의 ESG경영 촉진 지원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여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실현

주요 내용

국가의 ESG 기본계획 수립, 책임관제 운영, 

기업 등의 ESG 경영 평가, 공시, ESG 금융투자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의 복지

보호, 자연환경의 보전, 지역 간 균형 발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협력

대상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중앙정부, 지방정부

범위 ESG 경영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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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100.5%에 달해 2020년 기준 미국 31.4%, 일본 37.5%, 프랑스 66.1% 등과 비교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으므로, 우리 기업을 위한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출 기반 한국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 소속 104개 사 대상 설문 결과

▪ 원청기업의 58%, 협력사의 61%가 본사의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EU CSDDD’이라 함) 대상기업 여부를

모르고 있으며, EU 수출기업이라고 응답한 49개 사 중에서도 30개 사( 61%)가 EU 

CSDDD 적용 대상 여부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상 기업의 50% 내외가 EU CSDDD에 대한 내용 및 준비사항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기업은 4%에 불과했고 실사 시행계획이

있는 기업 역시 14%에 불과해 아직 국내기업의 대응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스스로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79%)하면서도 컨설팅이나 자문을 받은 기업은 5%, 

내부에 EU CSDDD 준비를 위한 조직이나 담당자가 있는 경우도 6%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박종철/최남수, “ESG 제고 관점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 입법조사처(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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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내 대기업의 경우 ESG 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규제에 대비하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나, 중소 및 중견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대비가 미흡한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환경, 사회, 거버넌스의 ESG 경영과 투자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룩하여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지원 필요

이에 ESG 입법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중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ESG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주체들이 ESG를 내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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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검토보고(2024.2), 15쪽

ESG 기본법 발의안에 대한 정부부처와 유관부처의 의견은 부정적이었음

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3개 발의안 동일함)

기획재정부는 ESG 경영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인 바, 정부가 법률로 ESG 경영을 규정하기보다 기

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 해외에서 ESG 경영을 위한 단일법을 제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유관부처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해 기업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태

계를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

대한상공회의소는 ESG 경영을 법률로 규제하기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한국경제인

협회는 기본법 제정 자체가 기업에게 새로운 규제와 부담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의 자유 보장을 위해 ESG 경영 및 구체적인 기업 활동 방법 등에 대한 의무화는 지

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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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여 본연의
활동이외에 해당 지역에서의 역할 및 소통의 중요성도 증대하고
있고,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은 저출생, 인구소멸, 정주인구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ESG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품격과 지역민의 삶의 질(質)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해당 지역 기업들과의 산학연관민(産學硏官民) 
활동을 활성화하는 ESG 활동 목표와 과제를 도출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ESG 경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

지역활성화와 관련된 ESG 경영 활동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으므로 향후 경영평가 지표나 활동에 지역활성화에 대한
지표들이 강화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공공기관 ESG 경영활동과 지역활성화 연계 활동에 대한 많은 지표 및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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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G 경영활동을 통해 ESG 창업 생태계 지원

환경(Environmental)과 사회(Social)관련 다양한 형태의 청년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ESG 경영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ESG 창업 생태계 지원 및 청년 ESG 인식제고

출처: 한경국립대 재학생 ESG 작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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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는 2025년 추계학술
발표대회를 중앙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The Whale Knows 게임 플레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dxSh_7Ur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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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착한 자본의 탄생, 어바웃어북(2023),
홍형득/박보식/사득환/양세훈/오수길, 공공부문 ESG 전략, 대영문화사(2024)
양세훈/사득환/오수길/홍형득/박보식 등, 지역정책 ESG 전략, 대영문화사(2024)
심보균/황인경/ 최남수/박종철,  ESG 경영과 도시활성화, 창작제작소 선(2025)
심보균/황인경/유연철/임정근/이기인/박종철/권기태/최현수, ESG 경영론, 이프레스(2024)

송주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업 등의 지속가능경영 지원을 위한 환경·사회·거버넌스 기본법안 검
토보고(2024.2),
박정호/정소윤/김은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7-28, 한국
행정연구원(2017.12)
박종철, 공공기관 ESG 평가의 현실과 대응방안, ESG연구 제2집 제1호, 한국ESG학회(2024. 6)
박종철/최남수, “ESG 제고 관점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 입법조사처(2024.08.28)

제프리삭스, 지속가능한 발전, EBS 위대한 수업, EBS(2021.12.24-31)
Mark S. Bergman, Ariel J. Deckelbaum & Brad S. Karp, Introduction to ESG(Aug.1, 2020)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2025)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

유승권, [ESG의 이해] ＇G＇를 ＇지배구조＇라 부르면 곤란한 이유, ESG경제(2022.10.14)





공공기관 ESG 컨설팅 경험과 대응방안 토론문

지선진(용인대학교 초빙교수)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에서 ESG 지표를 잘 설명하고 있는 반면,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공시와 경영평가에서 일부 지표만 있어서 ESG 지표를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표한 「공공기관 ESG가이드 라인」은 환경(E)‧사회(S)‧거버넌스(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하여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 
세부지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ESG 경영보고서 작성 실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ESG 경영을 
선도함으로써 사회전반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강화하시키고, 이를 이끌어 나아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ESG 경영 협력 및 지원 강화, ESG 협의체 활성화, ESG 인증 
취득 지원, ESG 교육·컨설팅 지원, ESG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 민간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향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저출생, 인구소멸, 정주인구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서 공공기관의 다양한 ESG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質)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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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평가확산

글로벌이니셔티브

• IFRS-ISSB, SASB, TCFD

• ESRS

• CDP

• SBTi

• CBAM

• KSSB 등

공급망평가
• Eco Vadis 평가

• RBA 평가

• 고객사 ESG 평가

• ESG평가(등급) 등

의사결정/공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 CDP 보고서

• ESG 평가 보고서

• ESG 평가 등급 등

•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지속가능성 회계 표준 위원회)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 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U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공시기준)



◆공급망 ESG 평가확산



기업명 포항의 “K”기업

VS

안산의 “I”기업

내용 비교

• 1929년설립 ( 86년역사 )

• 특수 윤활유 제조 업체(엔진/기어오일)

• 보유인증 : 총 7개 보유
• ISO 9001
• ISO 14001
• ISO 45001
• ISO 37001
• IATF 16949
• 이노비즈 인증
• KS 인증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완료

• 2005년 설립 (20년역사)

• 자동차 부품제조 (범퍼)

• 보유인증 :총 1개보유
• IATF 16949

◆ EcoVadis 평가대응비교

• 전직원 전사 대응

• 착한활동보고서

• 임원의체계적인일정관
리



ESG 경영성과

기
업
가
치

이해관계자 만족도

ES
G경

영

C 위치는 방어적 또는
수비적 기업이 존재하는
위치이며 이해관계자 가
치도 낮고 이익도 낮은
기업

A위치가 높으면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기업
으로 사회 지탄을 받음

B위치가 높으면 착한
기업으로 경제적 위험으
로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음.

환경(E), 사회
(S), 지배구조
(G)는 경제적성
과도 성장시키
는 전략적 D곡
선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ESG경영
이 진행되어야
경쟁력 강화에
기여



ESG경영성과를이해관계자와항상소통하라5

ESG경영인프라구축및즉 실천하라4

이해관계자 이슈를수립 및분석하라1

우선과제를경영에반영하라3

중대성평가를 하라2

◆ ESG 경영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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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기업 컨설팅 실태 및 방향성 두 기업 사례를 통한 제고를 읽고

유정모(성균관대 국정평가연구소 선임연구원)

발표문은 공급망 ESG 평가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각 기업은 점수 대응을 넘어 
ESG를 경영에 내재화해 성과와 기업가치로 연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와 기업 입장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별 기업에 있어 평가항목이 하나더 증가한다는 것은 업무의 
부담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의 
항목이 평가자의 의도를 얼마나 반영하는가가 평가의 질을 좌우할 것입니다. 잘못된 
평가는 평가 대상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평가 대상자로 하여금 편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영업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평가를 영어성적으로 한다는 것은 
응시자로 하여금 부담을 부여하는 것이며, 응시자가 영어성적이 좋다고 하여도 
이것이 실제 영어 잘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 기업들이 원청의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은 점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의 행태가 ESG 경영을 어떻게 내재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발표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으며, 포항과 
안산의 기업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EcoVadis와 같은 평가가 공급망 기업들로 하여금 ESG 경영을 내재화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여 제시한다면 방향성 측면에서 향후 기업들의 
ESG 내재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나 드리자면 포항의 K기업과 안산의 I기업이 공급망의 사례를 
대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부탁드립니다.



<ESG 기업 컨설팅 실태 및 방향성>에 대한 토론

김성균(공간사회학자/ 전략경영연구원 전환사회센터)

<ESG 가업 컨설팅 실태 및 방향성>은 매우 함축적으로 정리된 프리젠테이션이다. 이 
자료는 ① 공급망 중심 ESG 평가의 제도화, ② 공급망 ESG 평가의 작동 방식, ③ 
포항과 안산의 기업 사례, ④ ESG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의 위치 모델, ⑤ ESG 경영 
내실화 5단계를 다루고 있다. 

이 발표문은 ESG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 기준과 평가 체계는 중첩된 규율로 작동하며 
기업의 정보 공개와 공급망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ESG는 윤리 선언이 
아니라 거래 지속성을 좌우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 ESG 평가는 공시 기준, 고객사와 제3자 평가, 보고와 등급 공개로 이어지며 
중소·중견기업은 평가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례 비교는 ESG 대응이 의지보다 
조직 역량과 인증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발표문은 ESG를 비용이 아닌 
전략적 경영 수단으로 보고 이를 지속적인 경영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토론자로서 가장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ESG가 과연 기업의 자율적 선택으로 
남아 있는가라는 점이다. 공급망 ESG 평가는 형식상 자율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로는 
납품과 거래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로 인해 ESG는 윤리적 
경영이라는 명분을 넘어 글로벌 기업이 하청 구조와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율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ESG는 
경쟁력 강화의 기회이기보다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ESG의 권력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평가 중심 ESG의 한계를 문제 삼을 수 있다. EcoVadis와 같은 점수 기반 
평가는 기업의 대응 수준을 비교 가능하게 만들지만 실제 현장의 노동 조건이나 환경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서류와 인증 중심의 대응이 
반복될수록 ESG는 형식적 매너리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으며 점수 개선과 실질적 



변화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질 수 있다. ESG가 관리 기술로만 남지 않기 위해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토론 지점이 된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ESG 대응 격차도 핵심 쟁점이다. 사례에서 드러나듯 ESG 
대응의 차이는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역량과 자원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로 인해 ESG는 대기업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동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지점이 공공 지원이나 지역 단위 ESG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ESG 전환이 얼마나 공정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ESG가 전문가와 컨설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ESG는 기업 내부의 학습과 자발적 변화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ESG가 또 하나의 외주 산업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시민의 목소리는 주변으로 밀려날 수 있다. 결국 누가 
ESG를 설계하고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ESG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다시 묻는 토론이 필요하다. ESG는 어떤 
조건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언제 비용으로 작동하는가. 자료에서 제시된 전략적 
곡선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ESG 성과를 재무 지표 외에 
어떤 언어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기업가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논의로까지 확장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ESG를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질서 속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경영 언어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누가 감당하고 누가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오늘의 토론은 ESG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넘어서, ‘이 전환의 비용과 책임은 
누구에게 배분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고 본다. 



ESG,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브랜딩 전략


: 공공디자인정책을 중심으로 

안수지 / Ph.D, 
(주)디자인커뮤니티아 대표 
한국공공ESG학회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안 수 지

(주)디자인커뮤니티아 대표


한국공공ESG학회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위원장

디자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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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Set
사고방식, 마음가짐, 태도, 자세 등을 의미하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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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 ESG + 
Branding +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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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 Set : Value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

가치

EV SV GV

Public Design :공감

Sustai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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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is to design a design to produce a design

-Victor Papanek, John Heskett-

DESIGN

디자인의�역할은��단순히�“결과물(design,�명사)"을�만드는�행위가�아니라,��

그��과정과�목표(design,�동사)를��총체적으로�설계(design,�동사)�하는��

전략적�행위



%&'( 디자인, 브랜딩, ESG의 관계

존�헤스켓�&�파파넥의�관점

개념 정의 브랜딩 ESG 경영

디자인 가치의 체계적인 실현 (존 헤스켓) 기업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시각적, 경험적으로 
설계.

ESG 철학을 제품,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에 
통합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행위.

브랜딩
장기적인 신뢰와 관계를 설계하여 선호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

ESG 성과를 투명하고 매력적으로 전달하여 
‘선택의 이유(Reason to Believe)’를 만듦.

ESG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통해 장기
적인 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경영 시스
템.

브랜딩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행동
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근거.



%&'(

BRANDING과 ESG

차이점 브랜딩 (Branding) ESG 경영 (ESG Management)

초점 영역 외연적, 커뮤니케이션적: 외부에 보여지는 이미지, 메시지, 경험의 
설계.

내재적, 구조적: 내부 시스템, 정책, 의사결정 과정 등 기업 운영의 실질
적 변화.

궁극적 기능 매력(Appeal) 강화: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는 'Why Choose 
Us'의 이유를 만듦.

기반(Foundation) 강화: 규제, 투자, 환경 리스크로부터 생존을 가능
하게 하는 토대 마련.

주요 동인 시장 경쟁, 소비자 욕구, 이미지 차별화 투자자 요구, 정부 규제, 사회적 책임 의무

도구적 관계 [ESG 활동]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도구 (How to show the 
value).

[브랜딩]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What to do to earn the 
trust).

ESG가�:�‘실제로�착한�일’을�하는�기업(지방정부)의�정의로운�심장�

BRANDING�:�그�심장의�고동을�세상에�알리고�공감을�얻는�매력적인�목소리.�둘은�분리될�수�없는�상호�보완적인�짝



지속가능한 도시

ESG브랜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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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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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런던


사우스워크



)*/)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CI

수원시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
수원시는 “사람을 중심에 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추진할 50개 공공디자인 사업을 선정해 도시 전반을 디자인 관
점에서 재구성
 ‘모두를 배려하고, 안전하고, 알기 쉬운’ 공간을 지향하며 ESG 협력 모델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 중
•수원형 공공디자인 50개 사업: 모두를 위한 공중화장실, 통학로 보행 안전 개선, ESG 협력 
기반 공공가치 향상 등 우선 추진 과제를 포함. 
•도시PD 제도: 14명의 민간 전문가(디자이너 등)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건축·공원·복
지시설 등 주요 사업의 디자인 품질과 일관성을 관리

• !!"#$%&'()&*+&,-.&/012&34567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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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CI

수원시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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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소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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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약쏙상자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디자인

‘사회문제해결 디자인’과 ‘디자인 거버넌스’를 통해 ESG와 공공디자인을 직
접 연결
고령화·치매·환경·학교폭력 등 사회 이슈를 시민·디자이너·행정이 함께 디자
인 프로젝트로 풀어내는 구조가 특징

• p�.&:?P&?UÔé2&"#.ê5!ÙÒ.&ëì&BoU%&íîï&Ð"#
$&EFGHÓ�3&#�;&CDEFGHI&ðñ


• éòóA2&�h2&��&ôõ0ö&c÷&Y&O5N&ø}P&_>`az>&£Ý¾&t
�B&ÐNOC&Hù�úûÓ.&�.

Point

• 약쏙상자: 폐의약품이 하수로 유입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문제를, 사용성 높은 수거함·서
비스 디자인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젝트. 

• 100세 정원: 어르신 무료급식 복지관 주차장을 정원으로 재구성해 산책·자연·예술을 경
험하게 하는 치유형 공간 디자인. 



)*/) 서울특별시

100세 정원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디자인


Point
•100세 정원은 '치유환경' 개념을 도입한 국내 첫 사례.  

•치유환경은 치유를 목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상호자극과 건강을 유도하는 공간 

•100세 정원은 ▲24절기 산책로 ▲인지건강 맞춤형 운동기구 ▲원예치료교실 ▲감성충전 갤러리 
▲휴게·소통 공간 등으로 구성

출처 : 일요서울i(https://www.ilyoseoul.co.kr)



)*/) 서울특별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디자인


출처 : 대한지방자치뉴스(http://www.klan.kr/)

• 100세 정원은 시 인지건강 디자인 사업의 
일환 

• 치매고위험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전체인
구 중 13%) 금천구 시흥동 청담종합사회복
지관 내 약 885㎡ 규모로 조성

• 100세 정원은 24절기 산책로, 인지건강 맞
춤형 운동기구, 원예 치료교실, 감성충전 갤
러리, 휴게‧소통 공간 등으로 구성



)*/)

9:;<4=>?


OB

)C;<4=>?


POB

EFGH;<4=>?


IAB

��$_1


Xc!Û&[�


¿ü&pt&R[�

ý$$þ�&üÿ)&»W


!�^Ä)


bclé�&B}


��l&"#$


�ñ!�&�Ò

ÞE&¿À&�"&J�


SÅl&�"&n8


'8l&Ýß&67


JKL4MN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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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ÞE&¿À&Í&d~&n�&o�P&"#$L&À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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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소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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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사우스워크 자치구

‘기후 회복력 및 적응 전략’

출처 : https://www.southwark.gov.uk/

• 사우스워크는 2021년 기후변화 전략에 이어 2024년 ‘기후 회복력 
및 적응 전략’을 채택

•  폭염·홍수 등 기후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불평등 지역에 우선 투자하
는 구조 수립

• 에너지 효율 주택, 그린 인프라, 공공공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방재
·환경·도시복지 정책을 하나의 ESG 프레임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

• ¿à�¿52?>P&6?>&�&W¿&67&J�D{|¸|5{|�|&34&Y&£
Ý�&561$I7&


• �S5ù�.�5ß8�"%&9:�}&)W;.1ï&Ô-�&Q<ö=
>&SÅ7


• *>&$_1&¢#&p&?���D:}@5AB��&YIL&�-&CdÔ=&�
h�&bc&;d&wp&D�7

Poin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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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사우스워크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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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소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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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

(Design)

입증하는 것

(Data)

참여하는 것

(Governance)

지속가능한 브랜딩을 위한 핵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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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브랜드 구축  기대효과

ESG 관점의 공공디자인정책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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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서비스디자인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사례

강현실(사단법인 눈빛디자인나눔 이사장)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공공서비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다. 서비스디자인은 문제 정의에서 출발해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정책과 공간을 연결하며, 공공ESG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도구다. 서울시 「100세 정원」과 런던 사우스워크의 「기후 회복력 공공공간」은 이러한 
서비스디자인 기반 공공디자인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 「100세 정원」
서울시 「100세 정원」은 고령화와 치매 위험 증가라는 사회문제를 출발점으로 한다. 
기존의 복지시설과 운동 공간은 ‘이용’은 가능했지만 ‘머무름’과 ‘회복’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 서비스디자인 과정에서 고령자의 이동 동선, 체류 시간, 정서적 
반응을 관찰한 결과, 걷기와 휴식, 대화와 자극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24절기 산책로, 인지자극 시설, 원예치료 공간과 휴게 공간을 통합한 
치유환경이 조성되었다. 이 사례에서 공공디자인은 조형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 
회복이라는 사회적 서비스를 공간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런던 사우스워크 「기후 회복력 공공공간」
런던 사우스워크 자치구의 사례는 기후 위기가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되는 문제를 
다룬다. 폭염과 홍수의 피해가 특정 지역과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서비스디자인은 주민의 일상 이동과 체류 패턴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그 결과 공공공간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빗물 저류, 그늘 제공, 에너지 효율, 
커뮤니티 활동을 동시에 담는 기후 회복력 공간으로 재구성되었다. 이는 환경(E) 
대응과 사회적 형평(S)을 공간 서비스로 통합한 공공ESG 실천 사례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공공디자인은 결과물이 아니라 서비스이며, 



지속가능성은 설치가 아니라 사용과 운영에서 완성된다. 서비스디자인을 거친 
공공디자인은 정책을 시민의 일상 속 경험으로 번역하며, 공공ESG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든다.

고령자·치매 고위험군의 신체·정서
적 고립을 치유할 수 있는 산책
로, 인지자극 시설, 휴게 공간 통
합 설계한 100세 정원>> 사회적 
형평(S)+지역 쉼터환경 개선(E)

  폭염·홍수 등 기후 리스크가 있는 지역에 방재·휴
식·복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 제공 >> 기후 대
응(E)과 사회적 형평(S)

강현실: (사)눈빛디자인나눔 이사장/ 공공디자이너



ESG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지역브랜딩과 공공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김연(지방정부ESG연구회 상임이사)

최근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나 관광 홍보를 넘어, 지역이 지닌 
가치와 삶의 질을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관리·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는 더 이상 기업만의 경영 개념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프레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은 ESG 가치를 시민의 일상 속에서 ‘보이게’ 만들고 ‘체감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에서 제시하듯이, ESG는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고(E),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S),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G) 실질적 행동의 체계라면, 브랜딩은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시민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즉, ESG가 ‘정책의 
내용’이라면 브랜딩은 ‘정책의 언어’이며, 공공디자인은 이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정보 디자인 등은 행정의 의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와 서울특별시 사례는 이러한 논지를 잘 보여준다. 수원시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 도시PD 제도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단발성 미관 개선이 아닌 제도적 
거버넌스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G(거버넌스) 요소를 디자인 정책에 직접 반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 ‘약쏙상자’나 ‘100세 정원’은 환경오염, 고령화라는 사회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해결하면서 S와 E 가치를 시민의 경험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정임을 시사한다.

다만 토론이 필요한 지점도 있다. 첫째, ESG 기반 공공디자인이 일회성 성공 사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평가 지표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디자인의 
효과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정책 개선으로 환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둘째,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 자산과 ESG 공공디자인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모든 지역이 대도시 사례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으며, 각 
지역의 맥락을 반영한 ‘지역형 ESG 브랜딩’ 모델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브랜딩은 보여주기식 이미지 전략이 아니라, ESG 가치가 
정책·디자인·거버넌스 전반에 일관되게 스며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그 
과정의 출발점이자 시민과 행정이 만나는 접점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ESG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데 있을 것이다.







































공공 배달앱 ‘땡겨요’와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책에 대한 지정 토론문
―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의 균형을 중심으로 ―

마희정(사회적기업 <주>두성 대표이사)

공공배달앱 ‘땡겨요’와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책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현재 논의 구조는 소상공인 관점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실제 플랫폼 선택을 통해 시장의 존속과 경쟁 구도를 결정하는 소비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와 공공성을 
강점으로 민간 플랫폼의 과점 구조와 높은 수수료 문제에 대응하려는 정책적 
실험이지만, 확산이 제한적인 이유를 단순히 홍보 부족이나 인지도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기준은 수수료 구조보다 편의성, 앱 
사용성, 배달 속도, 가맹점과 메뉴의 다양성, 가격 경쟁력, 신뢰성 등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며, 공공배달앱이 이러한 지표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착한 앱’이라는 상징성만으로는 지속적인 선택을 얻기 어렵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역시 소상공인의 단기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장기적·구조적 해법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수수료 상한 
규제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왜곡할 경우, 배달 시간 지연, 서비스 질 저하, 
할인·쿠폰 축소, 최소 주문금액 인상 등 형태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정책 논의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가치만을 강조한 채 소비자의 선택권, 체감 
비용, 서비스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소비자 간 
이해 상충과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배달앱과 배달 수수료 정책은 단순한 비용 경감 장치를 넘어, 플랫폼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은 대립적인 목표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정책 목표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공공배달앱은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일시적 사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공공배달앱이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앱’이라는 도덕적 프레임을 넘어, 민간 플랫폼과 경쟁 가능한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수수료 구조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이익을 얻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 배달앱 ‘땡겨요’와 배달 수수료 상한제 정책에 대한 토론문
―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의 균형을 중심으로 ―

박금옥(한국사회가치연구원장)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본 발제는 민간 배달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누적되어 온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문제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배달앱 ‘땡겨요’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발제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토론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플랫폼을 선택하고 시장의 존속을 결정하는 
‘소비자’의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는 필요한 
정책 목표이지만,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 된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 배달앱 ‘땡겨요’의 정책적 의미 재검토
발제에서 제시하듯, 공공 배달앱 ‘땡겨요’는 낮은 중개수수료와 공공성을 강점으로 
하는 정책적 실험이며, 이는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견제하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확산의 한계는 단순한 홍보나 인지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소비자의 배달앱 선택 기준은 수수료 구조가 아니라, 편의성, 배달 속도, 가맹점 
다양성, 가격, 신뢰성 등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다. 공공 배달앱이 이러한 지점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책적 정당성만으로 소비자의 지속적인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

즉, ‘땡겨요’의 한계는 단지 “착한 앱이어서 외면받는다”기보다는, 
소비자 중심 플랫폼 경쟁 구조 속에서 어떤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 논의와 소비자 영향
배달 수수료 상한제 역시 소상공인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으나, 발제에서 지적하듯 장기적·구조적 해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수수료 규제가 플랫폼의 비용 구조 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나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정책 논의가 소상공인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느라 소비자 체감 비용과 선택권 문제를 간과한다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번 발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공공 배달앱 정책과 수수료 규제가 
단순한 비용 조정의 문제를 넘어 ‘플랫폼 시장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때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선택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상호 연관된 정책 목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공공 배달앱은 지속가능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플랫폼은 결국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 역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을 위한 앱’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가 되는 것이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